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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수립배경

1 추진배경

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신종감염병 팬데믹 위험 상존 

○ (발생주기) 최근 국내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*로,
전문가들은 향후 팬데믹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 전망

     * 국내 유행주기: (’03)사스 → 6년후(’09)신종플루 → 6년후(’15)메르스 → 4년후(’19)코로나19

< 다음 팬데믹 발생 전망 >

▪ 향후 10년 내 코로나19 수준 팬데믹 가능성有(블룸버그·(英)에어피티니社, ‘23.4월)
▪ 다음 팬데믹 후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(글로벌 바이오포럼, ’21.11월)
▪ 향후 25년 이내 코로나19보다 더 큰 팬데믹 발생 가능(글로벌개발센터, ‘21.10월)
▪ Disease X 팬데믹은 고병독성 RNA바이러스의 인수공통전파로 인해 발생할 것(란셋, ‘20.5월)

○ (발생규모) 확진자, 사망자 및 경제적 손실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

인한 보건·사회·경제적 피해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

< 국내 감염병 유행 기간 및 발생 규모 >

감염병 국내 유행기간
발생규모(명)

경제적손실
(조원)해외 국내

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

사스 3개월
(2003.3~5월) 8,098 774 3 0 -

신종플루 12개월
(2009.5~2010.4월) 300,000 3,917 15,160 260 8

메르스  8개월
(2015.5~12월) 2,578 888 186 38 20

코로나19  3년 이상 경과
(2020.1월~진행 중) 7억6천만 7백만 3.1천만 3만4천 추산중

(세계: 17,000)

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 대비에 대한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

○ 코로나19는 대규모 사회적재난으로 감염병 위기가 개인의 건강을

넘어 사회불안까지 초래하는 안보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

○ 메르스, 신종플루 등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방역체계를 넘어서

코로나19의 대응 과제를 극복할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

-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(‘15.9월)을 통한 방역·의료 역량 확충은 코로나19
초기대응에 크게 기여했으나, 대규모·장기 유행 시 한계점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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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이전 감염병 유행의 핵심 이슈와 대응 >

감염병 핵심이슈 대응과제

사스 ▪해외 유입 효과적 차단 ▪중앙 방역기관 역량 강화(질병관리본부 설립)

신종플루
▪중증도 낮은 대규모 감염
▪효과적인 대응수단(백신, 치료제) 존재

▪항바이러스제 비축
▪백신 개발역량 확보(세포배양 백신 개발)

메르스
▪의료기관 감염관리 취약성 노출
▪해외정보 부족으로 초기대응 미흡
▪높은 치명률로 신속한 대응 필요

▪의료기관 대응 역량 대폭 확충
▪신속한 3T 위한 제도 개선(역학조사관 확충 등)
▪24시간 EOC 신설

코로나19

▪감염취약시설 관리취약성 노출
▪음압병상, 중환자실 등 인프라 부족
▪백신 등 대응수단 확보에 애로
▪사회대응 조치 장기간 지속

▪감염취약시설 대응역량 강화로 취약계층 보호
▪호흡기 감염병 의료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
▪백신⸱치료제 등 의료적 대응 개발기술 확보
▪범부처 대응을 넘어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 강화

 코로나19 안정기 진입 시점부터 다음 대비를 서두를 필요

○ (시급성) 엔데믹 이후를 유행의 종식이라는 관점이 아닌 새로운

팬데믹 발생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보는 관점에서 신속히 준비가 필요

< WHO 대유행(pandemic), 대유행 간기(inter-pandemic) 관점 >

시기 간기 발생·초기 지역사회 전파 국가 간 전파 상황 안정화 간기

활동 예방·대비
대응

(준비, 차단)

대응

(감염관리 및 유행완화)

회복

(유행 최소화)
예방·대비

기초
위험평가(지방, 국가, 전세계)

회복력 있는 사회 / 다분야 시스템 / 위기대응 핵심 역량

- 인력양성, 법·제도 개선, 인프라 구축 등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

점을 고려 시 지금부터 대비해야 다음 팬데믹 대응이 가능

○ (비용효과성) 팬데믹 예방에 대한 투자는 약 120배*의 효과가 있는

분야로 다음 팬데믹 준비 시 과감한 투자를 통한 대비가 필요

     * 미래 팬데믹 초기 투자 소요(최대 1,300억달러), 코로나19 피해(16조달러) (맥킨지, ’21.5월)



- 3 -

2 코로나19 주요 성과

 발생초기 3T 전략을 통한 봉쇄조치 없는 효과적인 방역관리

○ (효과적 대응) 백신·치료제 등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봉쇄 조치
없이 3T 대응 전략을 통한 감염 확산·억제 및 피해 최소화

< 3T 대응 전략 주요내용 >

대응 전략 주요 내용

검사

(TEST)

▪ 진단검사 역량 확대 및 검사 접근성 제고(선별진료소 운영, 드라이브 스루)

▪ 긴급사용승인 및 신속한 검사시약 공급을 통한 위기대응 검사체계 구축

조사⦁추적

(TRACE)

▪ 역학조사 기반 확충 및 전문성 제고(역학조사 표준화, 인력 확충)

▪ ICT(역학조사 지원시스템)를 활용한 추적 역량 강화

▪ 전자출입명부(QR 코드)를 활용한 접촉자 조사·추적 효율화

격리⦁치료

(TREATMENT)

▪ 치료제 도입 및 적극적 활용(항바이러스제, 항체치료제, 먹는 치료제)

▪ 확진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(내·외국인 및 재택 치료비 지원)

 바이러스 특성과 방역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

○ (유연한 대응) 우한, 델타, 오미크론 시기별 변이 특성에 따라 맞춤형

목표와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일상과 방역 간 균형을 유지

- 중증화율·치명률 하락*, 강화된 의료 역량 등을 바탕으로 일상

회복을 추진하면서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상황을 관리
     

     * 치명률 : (1차) 2.1% → (7차) 0.09%, 중증화율 : (1차) 3.76% → (7차) 0.18%

< 주요 방역 대응 변화 >

초기 대응체계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 오미크론 대응체계

목표 확진자 발생 최소화 확진자 증가 속도 지연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

전략
차단 전략

(Containment)
억제 전략

(Suppression)
피해 최소화 전략

(Mitigation)

주요
방역 
대응

▪ 보건소 중심의 공공검사
▪ 확진자·접촉자 전수 조사
▪ 3T를 통한 전파 원천 차단

▪ 사회적 거리두기
▪ 신속한 백신접종 추진
▪ 병상동원 행정명령 실시

▪ 고위험군 중심 대응
▪ RAT 진단·확진 인정
▪ 일반 의료체계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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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높은 예방접종률 및 치료제 신속 도입으로 중증화와 사망 예방

○ (높은 접종률) 신속한 백신접종,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접종률 달성,
이를 통해 위중증, 사망을 국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

< 국외 주요국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 및 질병부담 비교 >

 

국가
접종률 질병부담

기초접종
추가접종

(3차 및 4차)
누적 사망 건수 사망률

(인구100만명당 누적사망률)

대한민국 86.5% 79.8% 34,474 0.11%
미국 69.5% 44.0% 1,131,819 1.09%

프랑스 78.4% 70.3% 162,868 0.42%
영국 75.2% 59.8% 224,106 0.91%
독일 76.2% 77.7% 173,044 0.45%

이탈리아 81.3% 79.6% 189,738 0.74%

  * WHO, our world in data ’23.5.3. 기준(예방접종률 : 영국 ’22.9.4. 기준)

○ (신속한 도입) 먹는 치료제 신속 확보·도입(`22.1월), 고령자 및
기저질환자 대상 치료제 적극 투약*으로 중증화 예방효과** 제고

     * 담당약국 지속 운영, 시도별 60세 이상 처방률 점검, 대국민 캠페인 실시

    ** 팍스로비드 효과 : 중증화 43%, 사망 31%, 위중증 52% 위험도 감소

 OECD 주요 국가 중 빠른 경제회복 달성

○ (역성장 최소화) 유행상황별 적절한 방역조치를 통해 유행 초기
경제 역성장 폭 최소화*(G20 국가 중 3위, OECD 회원국 중 4위)

    * OECD(’20.12월) “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’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”

○ (빠른 회복) 주요 선진국 중 팬데믹 회복 능력이 가장 뛰어난
국가며 , ’21년 코로나19 이전(’19.4분기) GDP 수준으로 경제회복

‘19.4분기 대비 분기별 GDP 추이 팬데믹 이전 수준 GDP 회복 시간('21.4.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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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방역 대응 단계별 평가 및 시사점

 감시·경보: 심층적 정보 수집·분석을 위한 감시역량 지속 강화 필요 

○ (감시) 국내·외 감염병 모니터링 및 상황분석을 통해 감염병 유행
요인을 상시 감시 중이나, 심층적·전문적 정보 수집에는 제한

⇨ 위험요인 감시를 위한 다양한 감시 방법 개발을 지속하고 국제보건기구, 

대사관 파견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필요

 초기대응: 적극적인 3T 전략을 통한 초기 확산 방지 노력

○ (검역) 국내유입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검역 추진하고, ICT 기술을
활용한 검역 절차 효율화(Q-code 도입 등)

- 입국제한 등 원칙 부족, 국가별 위험도에 비례한 검역정책 미흡

○ (진단 및 역학조사) 신속한 진단체계 구축 및 철저한 역학조사로
백신·치료제 도입 전까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

⇨ 미지의 감염병(Disease X) 발생에도 선제적 방역 대응이 가능토록 

기존 경험을 토대로 초기대응 역량 지속 발전 필요

 대규모 유행 관리: 대규모 발생, 유행 장기화로 역량 한계

○ (병상⸱인력) 델타, 오미크론 등 유행마다 반복되는 병상 및 의료
인력 부족*으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 발생

     * 한국 오미크론 유행으로 초과 사망 664명(’21.9월) → 3,805명(’21.12월)으로 급증 (WHO)

- 메르스 이후 추진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연, 위기 시 미활용

○ (백신) 국산 치료제에 대한 기대로 백신 도입이 지연되었으며,
이상반응에 대한 초기 대처 미흡으로 접종 거부감 증가

⇨ 日 62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 대비, 인력(역학조사관, 방역행정) 및 병상

(일반·음압) 등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한 방역·의료 역량 강화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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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대응 기반: 메르스 이후 많은 개선, 새로운 감염병 대비에는 불충분

○ (거버넌스) 중대본 중심 범부처 협력체계가 가동되어 신속한 정책
결정·집행에 큰 기여하였으나, 과학방역을 위한 전문가 자문체계 미흡

- 지역 내 방역 전문 인력 및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

중앙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하며, 지자체간 대응 역량 차이 大

○ (정보시스템) 다양한 방역 정보·기초자료 생산에도 불구, 분절된 
시스템, 자료연계 미흡으로 신속한 방역 정책 근거 마련에 애로

⇨ 혼선없는 체계적인 유행관리 및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

하도록 주요 인프라,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정비 필요

 일상 회복: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하였으나, 경제·사회적 피해 발생

○ (사회대응) 치료제 및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로

유지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‧의료 역량 보호에 기여
- 거리두기 정책 경험, 근거 부족으로 정밀한 적용에 한계, 특히
지역⸱업종 특수성을반영하지못한일률적 기준으로 국민 수용성 저하

⇨ 사회대응 정책의 효과분석 평가 및 우선순위 정립하고, 위험비례

대응 원칙 하에 방역과 일상의 조화 추구 필요

 연구 개발: 일부 성과에도 불구, 투자 지속을 통한 기술 확보 중요

○ (백신·치료제) 국내 개발에 성공*하였으나, 중요기술(mRNA 등) 미확보

     * 국산치료제(렉키로나주) 개발(‘21.2월), 국산백신(스카이코비원) 개발(‘22.6월)

○ (개발 인프라) 민간·범부처·국제기구 연구역량을 총괄 기획·관리할

질병청 중심 감염병 R&D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협력 강화 필요

⇨ 신속한 백신 도입 기반 마련하고, 최단 시간 내 백신·치료제 등 

대응수단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핵심기반기술 확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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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 세계보건기구(WHO) 코로나19 교훈

□ (개요) 핵심 메시지와 교훈을 통해 미래 팬데믹 예방, 감지, 대응, 
회복을 위한 기존 방역‧보건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조명

< 핵심 메시지 >
◼ 유행과 종식이라는 이분법 대신 대유행기(pandemic), 대유행 간기

(inter-pandemic)를 포함한 전주기적 역량 강화로 패러다임 변화

 ▸ 방역 대응 역량, 시스템,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·대비는 효과 大

 ▸ 팬데믹 대비는 범부처·사회 및 국경을 초월한 우리 모두의 책무  

 ▸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하며,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 필요

 ▸ 방역 대응은 신속하고 상황 변화에서 배우며 유연하게 진행

<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분야별 교훈 >

 ➊ (감시)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감시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 및 실험실 역량 필수

▪ 공중보건 실무자의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상시 평가 및 모니터링, 근거 기반 
의사결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중보건 감시 및 실험실 역량 고도화 필요 

 ➋ (역량강화)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방역 역량 강화 필요

 ➌ (Surge 대비) 발생 최대치(Surge)에 대비한 방역 역량은 의료 시스템, 보건 
의료 인력, 지역 사회 보호에 주요 요소

▪ 확진자 급증 시기에 응급의료 수요 충족, 일상적인 치료 중단에 대한 장애 
최소화 및 의료인력 보호 가능 

 ➍ (긴급 의약품 공급)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 개발·생산·승인 촉진 및 
제조 능력 확보는 팬데믹 대응의 주요 요소

 ➎ (민관협력) 사회 필수 서비스·산업 연속성을 위한 정부, 민간의 밀접한 협조 중요

 ➏ (일상적 투자) 일상적 공중 보건 및 1차 의료에 대한 장기적 지속적인 투자 필요

 ➐ (사회안전망 구축)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·경제적 피해 
완화를 위해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필요  

▪ 소득손실, 교육 중단,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접근 애로 등 불균형한 건강 및 

사회·경제적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

 ➑ (국제협력) 팬데믹 상황에서는 보건뿐만 아니라, 운송·제조·식량 등 사회 
전 분야에서 국제협력 및 조정 필수

 ➒ (대응평가)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도화 추진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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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비전 및 추진전략

1 기본 원칙

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강화

○ 방역정책의 효과성 및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

생산 및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이 필요

○ 데이터 품질 향상과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으로 정책 근거 기반

강화 및 적시성 확보

 사전예방 원칙으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앞서서 대비

○ 신종감염병은 초기 정보가 불충분하고 향후 유행 전개에 있어

불확실성이 큰 영역

○ 작은 위험신호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여 피해 최소화

 위험 수준에 비례한 균형 있고 유연한 대응

○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와 대응조치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균형 있게

고려하여 위험 수준에 맞는 방역조치 시행

○ 유행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 수준을 유연·신속하게 재조정하여

정책정당성 확보 및 수용성 제고

 전 사회의 협력적 대응 (A whole-of-society approach)

○ 대규모 사회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를 넘어 전사회적 협력 필요

○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각 사회 분야별 취약점들을 개선

하고, 사회 전 분야의 체질 개선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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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비전 및 추진전략  

비전
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대처로

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

목표
◈ 유행 1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수단 확보
◈ 日 확진자 100만명 발생 대응 가능한 대응체계 구축
◈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․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

기본
원칙

근거기반 원칙 사전예방 원칙 위험비례 조치 전 사회적 협력

핵

심

과

제

[과제1]

감시
예방

□ 신·변종 감염병 예방 및 조기 감지 시스템 강화

➊ 신·변종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 구축
➋ 종합상황실(EOC) 기능강화 및 위험평가 고도화
➌ 글로벌 보건 안보 선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강화

[과제2]

대비
대응

□ 신속한 대응 조치로 유행 확산 차단 

➊ 해외출입국 관리 및 인프라 고도화 
➋ 유행 병원체 조기 특정 및 충분한 진단역량 확보 
➌ 대응전략 최적화 위한 초기사례 심층분석 및 유행예측 강화
➍ 초기대응 물자⸱장비 비축 및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
➎ 신종감염병 대응 종합 현장훈련 실시

□ 대규모·장기 유행 대응의 지속가능성 확보

➏ 충분한 상시 대응 인력 확보 및 비상동원체계 정비
➐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
➑ 백신⸱치료제 확보 및 체계적 접종·투약 방안 마련
➒ 사회대응 체계 정비 및 분야별 감염관리 수준 향상
➓ 감염취약 시설·집단 보호체계 강화

[과제3]

기반

□ 효과적 위기관리 및 전사회적 협력 대응 기반 조성

➊ 위기관리 거버넌스 정비 및 조직 역량 강화
➋ 안정적 대응 기반 마련 위한 법･제도 정비
➌ 전략적 위기소통 기반 강화
➍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

[과제4]

회복

□ 감염병 위기 충격 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

➊ 위기상황에도 견고한 취약계층대상 복지체계 정비
➋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상별·분야별 지원체계 확립
➌ 감염병 재난 트라우마로부터 국민 정신건강 회복 지원
➍ 공중보건위기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확보

[과제5]

연구
개발

□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&D 지원 혁신

➊ 백신⸱치료제 신속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
➋ 신·변종 감염병 대응 R&D 지원체계 강화
➌ 위기대응 의료제품 신속공급 기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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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핵심 추진 과제

1 신·변종 감염병 예방 및 조기 감지 시스템 강화

추진 방향

◈ 국내외 감시 고도화를 통한 감염병 위기 조기 감지 

◈ 보완적 감시체계 적극 도입 및 종합 분석체계 구축

1-1  신·변종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 구축 

 

 사건기반 감시 등 해외 유행 감시체계 강화

○ (체계확장) 기존 미디어기반플랫폼(WHO EIOS* 등)의수동적 활용을 넘어,
다양한채널(유행호발국, 인접국등) 활용한능동적정보수집및심층분석시행

     * EIOS(Epidemic Intelligence from Open Sources) : 미디어 내 질병 관련 뉴스를 발췌하여 

수집·공유하는 WHO의 웹 기반 감염병 사건기반 감시(Event-Based Surveillance) 시스템

○ (검증강화)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등 정보검증체계 고도화하여

주요 사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⸱분석 정확성 제고

 국내 발생 조기발견 등을 위한 체계적인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*

     * 호흡기 감시체계 선 구축 후 감염병 위기 초래 가능한 타 감염병으로 확대

○ (임상감시) 전반적인 감시자료의 질관리를 위한 표본감시기관 진단

신고체계 표준화 및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

구분
현행

개선 방향
기관 수 대상 병원체

ILI* 감시(외래) 의원급 199개소 인플루엔자
▪표본감시기관 기관별 

  진단신고체계 표준화

▪대표성 강화를 위한

  참여기관 확대 검토

ARI** 감시(입원) 병원급 219개소
인플루엔자 및

급성호흡기감염병(9종)

SARI*** 감시(중환자) 상급종합 42개소
인플루엔자 및

중증호흡기감염병 

   * 인플루엔자 의사환자(Influenza like illness, ILI) : 38.0℃ 이상 발열과 기침‧인후통이 있는 자

  **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(Acute Respiratory Infection, ARI)

 *** 중증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(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, SARI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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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병원체감시) 표본감시의 참여기관 비율, 분석 검체 건수⸱대상 확대
등 호흡기질환 조기 인지를 위한 병원체 감시 강화

구분
현행

개선 방향
기관 수 대상 병원체

표본감시기관
ILI 참여 의원급 77개소 호흡기바이러스(9종)

▪참여기관 100개소 확대로 
  감시결과 대표성 강화

ARI 참여 병원급 27개소 호흡기세균(9종)
▪감시대상 병원체에 
  바이러스(9종) 추가

검사전문기관 수탁검사기관 5개소
호흡기바이러스(8종)

* 코로나19 제외

▪코로나19 포함 호흡기바이러스 
  9종으로 확대

요양병원 요양병원 10개소 호흡기바이러스(9종) ▪감시체계 별도 구축

○ (변이분석) 코로나19 외 호흡기병원체를 추가하여 변이 분석을 다양화
하고,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(NGS) 적용 등 분석 방법 고도화

- 생물정보학·면역학 및 구조·배양 분석 등 高난이도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
우세종화 예측, 선제적 방역정책 수립, 의료대응역량 확보 등에활용

 다양한 보완적 감시 적극 도입

○ (하수감시) 유행 조기감지(감염병 발생신고 대비 1주 이상) 가능한 하수
기반 감시를 전국으로 확대*하고, 대상 병원체도 지속적으로 확대**

     * (‘22년) 10개 시도 → (’23년~) 전국 17개 시도 운영(총 64개소 하수처리장, ‘23년 기준)
    ** 코로나19, 노로바이러스, 인플루엔자, 항생제 내성균 4종 → 국내 유입 신종감염병 추가 확대

○ (오수감시) 해외입국자 통한 감염병 유입 조기 인지 및 변이 패턴
분석을 위해 공항 및 항만 중심 오수 기반 감시체계* 도입

     * (美 CDC) 항공기 오수감시 도입으로 탑승자 전수감시 없이도 효과적으로 코로나19 
확진자 스크리닝 및 변이 탐지

○ (사망감시) 감염병으로 인한 초과사망, 조기사망 등 규모 파악 및
정책효과 분석 등을 위한 사망감시체계 구축

- 통계청 사망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,
사망통계의 정책활용도 및 시의성 제고

- 1~3급 감염병에서 전체 감염병으로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,
건강보험공단 사망자료를 공유받아 보완적 사망감시 병행추진

○ (인수공통 감시) 동물 및 고위험군 대상 감염실태조사, 항체조사
및 유전체 정보연계(사람-동물-식품)를 통해 종합적으로 감시

-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계자 교육⸱홍보 등 협업체계 구축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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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감염병 종합 지능 플랫폼 도입

○ (감시플랫폼) 기존 감시체계 수집정보 外 건강보험, 이동량 등
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하는 지능형 플랫폼 도입

- 알려진 사건 외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⸱분석체계 확장

< 감염병 종합 지능 플랫폼 개념도 >  

기존 감시체계

구분 해외감시 국내감시

대표

감시

사건 기반 감시(Event-Based Surveillance, EBS)

- WHO EIOS 등

지표 기반 감시(Indicator-based Surveillance, IBS)

- 법정감염병 감시, 병원체 감시, 특이점 추가조사 등

목적
▪해외 유행상황 조기 인지

▪국내 유입 사전 대비

▪국내 발생 확인

▪유행 동향 모니터링

▪질병부담 측정

▪미지 감염병 조기 인지

  +
인간활동 자연환경 보건의료

▪인구이동

▪항공⸱교통 

▪통신

▪하수 감시

▪오수 감시

▪인수공통 감시

▪건강보험

▪의무기록⸱사망정보

▪연구데이터

신⸱변종 감염병 유행에 대한 위험평가 고도화 및 조기경보 가능

 감염병 감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

○ (협의체 운영) 장기적 원헬스 전략수립 및 국내외 감염병 위기 조기
감지를 위한 감염병 감시 범부처(농식품부, 환경부, 식약처 등) 협의체 운영

- 관리 대상별 신종감염병 정보공유(국내외 발생 및 역학정보 등), 핫라인
확보 등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 및 정기적 협의체 회의 개최

○ (정보공유 활성화) 감염병 감시 관련 부처의 고유 역량⸱자원 활용을
통한 협력체계 운영 및 부처간 긴밀한 정보 공유 활성화

-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인수공통, 매개체 및 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
사람-동물-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감시 연차보고서 발간 정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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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2 종합상황실(EOC*) 기능 강화 및 위험평가 고도화
 * Emergency Operation Center

 감염병 종합상황실(EOC) 역할 및 기능 강화

○ (기능 강화) 감염병 신고접수, 통계생산 등 기존 기능 外 정보 심층
분석, 위험평가, 대응조정 등 전략적 기능을 포괄하도록 개편

- 향후, WHO 위기대응 협력센터로 지정을 추진하고, 글로벌 감염병
발생 정보 감시 및 종합적 분석 기능 강화

< EOC 기능 강화 >  

기존 기능

+

전략기획⸱조정

상황관리 초기대응 ▪국내외 수집정보 심층분석
▪초기 방역대응 전략 수립⸱조정
▪위험평가 시행 및 위기평가회의 지원
▪방대본 구성 및 타부처 협력

▪24시간 신고 대응
▪콜센터(1339) 운영
▪신고 통계 산출 

▪상황 파악⸱전파
▪초동 조치(1급, 소규모)

○ (인프라 개선) 단순 통계 표출 外 국내외 유행정보, 분석자료 공유
(Dash board) 개선 및 현장대응팀과 실시간 소통·지휘 시스템 구축

- 아울러, 대규모 임시조직(방대본, 중수본, 중대본 등) 신설 및 복수의
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예비 공간, 시설 등 추가 확보

 위험평가체계 고도화

○ (평가 세분화) 감염병 위험 시기별·상황별 최적화된 방법론 수립

- (시기별) 평시(잠재위험평가), 최초 유입시(신속평가), 유행시(심층평가)

등으로 세분화하고, 각각에 최적화된 평가도구 및 운영방식 마련

- (상황별) 검역지역 확대, 국제적 군중모임(올림픽, 월드컵 등 국제행사)

등 특정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위험평가 매뉴얼 체계화 추진

○ (평가 정례화) 기존 유입 시, 위기단계 조정 시 등 비정기적으로 시행
되던 위험평가를 3~6개월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정례화

○ (방법론 개선) 기존 방법론 재평가, 해외 위험평가체계 비교⸱분석,
감시체계 평가 등을 통한 개선점 발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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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3  글로벌 보건 안보 선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강화

 해외 주요국과 기술지원⸱협력 강화

○ (보건취약국) 감염병 감시, 역학조사, 실험실진단, 공동연구 등에
대한 방역⸱의료 기술지원으로 보건취약국 역량강화

- 민⸱관을 포괄하는 질병분야 ODA 협의체 구성*하여 총괄⸱기획
기능을 강화하고, 강점분야 중심**으로 집중 지원

     * 복지부, 외교부, 질병청, GHS 조정사무소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(KOFIH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등
    ** 기술지원 수요가 높은 실험실진단⸱감시 등을 중심으로 우선조치사업 발굴

○ (선진국) 美, 英, EU 등 국외 보건부·공중보건청과 MOU 체결 및
기술협력 정례회의 마련 등 미래 팬데믹 대비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

 체계적인 해외 정보 수집 기반 조성

○ (국제교류) 주요국, 국제기구에 전문가 등 교류, 근무기회 확대 및
정책 공조 강화 등을 통한 감염병 정보 획득 및 기반 구축

- WHO GOARN(국제 질병유행경보 대응 네트워크)과 글로벌 보건협력
확대를 통해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현지 협력 추진

구분 기존 확대

국제기구 ▪세계보건기구(WHO)
▶

▪세계보건기구 지역사무처(WPRO, SEARO 등)
▪아프리카 CDC 등 지역단위 국제기구 교류

국가 ▪미국 등 일부 국가·대사관 중심
▪대륙별 주요 거점국가로 확대
▪재외공관 외 연방⸱지방정부 공중보건청으로 확대

○ (현지네트워크) 보건취약국(아프리카⸱아시아)과 감염병 네트워크 구축을
통한 신종감염병 정보 및 병원체 자원 등 확보 추진*

     * 해외연구 거점센터 구축사업 지원과 연계하여, 해외 병원체 자원·정보(라싸바이러스 등) 확보
(라이베리아 등 발생국과 국제협력 연구 추진), 국내 백신 연구 및 진단키트 개발 등 기반 마련

 글로벌보건안보(GHS) 조정사무소 설립 및 다자협력 거버넌스 구축

○ (GHS 조정사무소) GHS 조정사무소 설치(‘23년 下) 및 글로벌 보건
안보 협력 핵심기구로 육성

     ※ GHSA(Global Health Security Agenda): 2000년 이후 사스, 에볼라 등 국제적 대비⸱대응이 
필요한 신종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2014년 발족된 국제보건협의체로 현재 71개국 참여 중

○ (의제주도)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WHO 국제보건규칙(IHR) 및 팬데믹
조약* 개정 논의 등 적극 참여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 및 위상 제고

     * ▲공중보건시스템 강화, ▲백신 배분 등에 있어 형평성 제고, ▲국제협력 및 원헬스 
접근, ▲자금조달(팬데믹 예산 제도화, 개발도상국 자금지원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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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(초기) 신속한 대응 조치로 유행 확산 차단

추진 방향

◈ 30일 이내 특성분석 및 진단법 개발 등 조기 대응체계 구축 

◈ 초기 6개월 대응 가능한 개인보호구, 중환자 의료장비 등 사전 구비

2-1  해외출입국 관리 및 인프라 고도화 

 출입국관리 체계 개선

○ (검역효율화)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활용 범위 확대*,
감염병 유행 시 사용 의무화 실시 및 관계부처 시스템 연계** 추진

     * (`22) 8개 공항 구축(500만명 이용) → (`23) 7개 항만 추가 확대(45만명 이용 예상)
    ** 해수부,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입국자 및 접촉자 정보(좌석, 주소 등) 정확도 제고 

○ (대응체계 정비) 신속·유연한 상대국 방역상황의 출입국 조치 반영을
위해, 해외유입 상황평가 탄력적 운영 및 검역관리 지역 2단계 구분

구분 평 시 위기 시

↔

회의체 • 검역전문위원회(연 2회) •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(매주 또는 매월)

지역

구분
• 검역관리지역 및 
  중점검역 관리지역 구분

• (검역관리지역) 일반국가, 주의국가 2단계
• (주의국가) 중점 검역관리지역 준해 관리

법률 • 검역법 제5조 • 법적 근거 및 운영규정 등 마련 추진

○ (출입국협업) 입국자 정보 공유, 출입국 절차 통합 등 유기적인
C·I·Q 협업*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관리 도모

     * Custom(관세/관세청), Immigration(이민·입국/법무부), Quarantine(검역/질병관리청)

 검역시설 등 인프라 확충

○ (시설) 모든 공항만 내 격리관찰실 추가*(6개소), 방역친화 숙박
업소** 육성 및 검역수요 증가에 따른 검역기능 강화 추진

     * 6개 검역소 내 격리시설 추가로, 전체 공항만 내 총 62개 격리관찰실 마련
    ** 미국, 영국, 싱가포르 등에서 확진자⸱입국자 코로나19 격리를 위해 호텔 활용

○ (이동수단) 입국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비상시 구급차, 방역택시,
버스 등 별도의 이동 수단 관리⸱운영체계 확보

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정비

○ (항공기 검역 강화) ➀입항 전 신고 정비(절차·양식·의무 등), ➁기내
구역별 보건위생 상태조사, ➂항공사별 보건상태 관리 실태 평가 도입

      *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부속서 개정에 따른 관리제도 정비: 신고 → 신고+조사·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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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2 유행 병원체 조기 특정 및 충분한 진단역량 확보 

 감염병병원체 조기 파악 위한 기술 및 역량 고도화

○ (미래감염병 진단) 미래 국내 유입 및 팬데믹 가능성 높은 우선

순위 감염병 선정 및 검사법 사전 확보

- 현재 진단 가능한 감염병 검사법* 外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이

높은 감염병 추가 선정하여 검사법 사전 개발

    * 법정감염병 126종 및 니파바이러스 등 해외 유행 감염병 14종에 대한 진단법 구축 완료

○ (미지감염병 진단) Disease X 신속 규명을 위한 핵심 기술⸱인프라 확보
-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(NGS) 기반한 증상기반 다중검사분석법* 개발

* 유사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을 동시에 검사·분석하여 신속하게 병원체를 확인 방법

- 동일 과(科) 또는 속(屬) 단위로 원인 병원체를 동시에 확인할 수

있는 병원체 기반 판(PAN) PCR 분석법* 개발

    * (사례) 국내 최초 코로나19(신종코로나) 유입도 PAN Corona-PCR 분석법으로 확인

- 원인병원체 배양 기술 최적화 위한 전문성 및 숙련도 강화*

    * 분리된 병원체는 진단시약 성능 검증, 새로운 검사법 개발 등에 활용

- NGS 기반 분석 역량 강화 위해민관협력 기반 분석컨소시엄 구축‧운영

○ (병원체 유전자 통합 DB 구축) 알려진감염병병원체 유전자 정보를 축적･
관리하여, 새로운 유전자 확인 시 DB 내 비교로 신종감염병 확인
구분 현재 개선 방향

▶

국내통합DB ▪ 부재 ▪ 국내 통합 DB 구축 (WHO의 GSAID 형태)

정보
관리

등록
▪ 정부‧민간이 해외 DB(NCBI, GSAID)에 

자율(개별) 등록 → 정보 분산
▪정부‧민간이 국내 통합 DB에 정보 등록

→ 정보 집중‧통합

관리
활용

▪유전자 정보 생산(연구)자 개별 관리 ▪유전자 정보 통합 관리로 접근성 향상

유전자분석 ▪해외 공개 유전자 정보 ▪ 해외 공개 유전자 + 국내 자체 구축 유전자 정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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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, 신속한 진단시약 도입 및 검사기관 확대

○ (신속 도입) 긴급한 상황 下 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경우*, 질병청

개발 시약을타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**

    * 국내 허가 시약(긴급사용승인 포함)이 없거나 개발 단계 시약도 전무한 상황

   **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개정을 통해 신속도입 근거 마련

○ (평가단 운영) 개발 단계의 시약에 대한 현장 사용 적정성을 사전에

검토하기 위해 전문평가단(식약처 등 정부기관 포함) 구축·운영

현
재

평시 제조업자
(수입업체) 식약처

현
장
도
입

➊허가 신청 승인

➋예비의료제품 
지정요청 조건부 허가

및 지정

위기 시

제조업자
(수입업체)

➌긴급사용승인 
신청 식약처

승인

질병청 ➍자체 개발
질병청에서만 사용

▼

추
가

<신속도입>

위기 시 질병청
자체 개발

식약처*

공공 및 민간 기관**도 사용

** 평시, 질병청 주관 질관리 참여

현
장
도
입

  * 신속도입을 통한 제조업허가 등 면제

< 진단시약 도입 절차 >

○ (비상 생산) 다양한 검사법(PCR, 신속검사등)에대한대규모생산 역량 확보

- 질병청 개발 시약 등을 초기 대응에 필요한 수량만큼 신속히

생산할 수 있도록 업체(기업) 사전 지정

    * 美 CDC의 경우, 자체 생산시설을 가지고 초기 대응 위한 시약 생산･보급 중

○ (인증제 도입) 검사역량(인력･장비･시설 등)을 갖춘 민간검사기관을

사전에 평가 및 인증하여 위기 시 신속히 검사기관 지정⸱확대



- 18 -

 대규모 확산 상황에 맞는 진단역량 확보

○ (검사법 다양화) 유전자 검사(PCR) 外 다양한 검사법(신속검사 등)을

도입하여, 유행 상황에 따라 검사역량 확장

○ (검체 다양화) 유행 감염병의 특성에 맞는 적합 검체 활용 및 검체

채취의 용이성 등 고려해 활용 가능 검체 확장

○ (기관 확대) 진단검사 전문의가 없는 대학이나 민간기관* 등이

위기시 한시적으로 검사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

      * 現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(제16조의2) 미해당하는 진단

검사 전문의가 없는 대학이나 민간기관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
- 한시적 검사 확대 기관 및 1･2차 의료기관* 대상 질관리 체계
도입으로, 검사 정확성 제고

      * 진단검사전문의가 상주하는 기관의 질관리(정도평가)는 現 감염병예방법 상 旣 반영

<유행 단계별 진단시약 확보 및 검사기관 확대 체계>

구 분 대비
(국내 유입 전) 초기 대응 유행 확산 대규모 유행

진
단
시
약

확보방안
미래감염병 
검사법 등 

선제적 구축

질병청 자체 개발 
시약 배포 및 사용

(비상생산)

긴급사용승인 추진
(분자진단 등)

긴급사용승인 추진
(신속검사 등)

검
사
기
관

질병청 ◎ ◎ ◎ ◎

지자체(보건환경연구원) ◎ ◎ ◎ ◎

민
간

인증된 의료기관 ◎ ◎ ◎

의료기관 ◎ ◎

대학, 기업 등 ◎



- 19 -

2-3 대응전략 최적화 위한 초기사례 심층분석 및 유행예측 강화

 신속한 초기대응 및 역학적 특성 규명

○ (신속대응) 질병청⸱지자체 역학조사반* 상시 운영을 통해 확진자⸱
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·격리, 감염원 파악하여 유행 확산 조기 차단

     * 감염병 조사·감시·조치 등 대응을 통한 전파차단 및 억제, 역학정보관리 등 수행

○ (특성규명) 초기 확인 사례(FFX, First Few X cases)에 대해 역학⸱임상⸱
실험실⸱유전체⸱검체 정보 등을 표준화된 방식*을 통해 정밀 조사

     * 다기관이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조사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(eCRF 등) 구축

- 다양한 유행시나리오 先 개발* 및 초기 사례 분석 결과** 바탕으로
가장 근접한 시나리오 선택하여 대응전략 수립 및 지침 개발

     * 각 시나리오별 규모 및 자원필요량 등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
    ** 병원체 종류, 잠복기, 전파경로, 독성, 기초감염재생산지수(R0), 변이여부 등

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영향력 변이별 특성 및 영향력(인플루엔자)

 감염병 유행 예측 및 정책 효과 분석 역량 강화

○ (유행예측) AI 기반 예측 모형 최적화, 초고성능 분석장비 도입 및
전문인력(데이터사이언스 등) 확보* 등을 통해 유행예측 정확도 향상

     * (美 CDC) 유행예측 및 분석기술 선진화 등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

- 코로나19 유행 모델링에 참여한 민간전문가·기관 협력 네트워크
지속 운영 등을 통한 연구 기반 확대 및 역량 고도화 도모

○ (정책효과분석) 백신·치료제 효과 분석, 취약집단⸱위험요인 규명
등을 유행 초기부터 실시, 과학적 근거 중심 의사결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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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4 초기대응 물자·장비 비축 및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

 발생 초기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상시 비축

○ (방역물자) 초기 6개월 대응 가능 필수 방역물자* 상시 비축 추진

     * ①레벨D보호복, ②호흡보호구(PAPR, N95), ③안면보호구(고글, 페이스쉴드), ④장갑, 
⑤긴팔가운, ⑥손소독제, ⑦마스크 등 

- 국내 방역물자 생산․공급 기반 현황조사, 개인보호구 비축범위, 내구
연한 등을 고려한 비축계획 수립(예시: 레벨D 보호복 기준 300만개)

○ (마스크) 공적개입*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필요한비축 목표량**(KF94,

5,300만장)을 유통기한(3년)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

     *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등
    ** 코로나19 이후 조달사업법에 따라 비축중인 마스크를 향후 수급불안 대비 상시 비축

 방역물자 및 위기대응 의료제품 수급관리 개선

○ (긴급조달) 위기 시 백신·치료제 등은 긴급입찰(5일)로 진행하고,
수요기관 요청 시 입찰과정 생략하고 수의계약* 추진

     *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(감염병 예방 등)

○ (협력체계) 방역물품 선정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하고,
국내외 제조·공급사와 사전 협의로 공급물량 부족에 선제적 대비

○ (의료제품) 구분관리 방안 마련하고, 관리 정보(생산‧수입 실적 등) 
수집, 현황‧분석자료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

 중환자실 등 운영에 충분한 의료장비 확보 및 관리체계 개선

○ (치료장비) 정부보유분 지원 및민관 네트워크 구성을통한활용 효율화

- (정부지원) 지원장비* 이동배치를 통해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 대응

     * ①고유량산소치료기 2,581대, ②인공호흡기 1,566대, ③에크모 117대, ④CRRT 133대

- (공동활용) 의료장비 활용 민관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①의료기관
보유 의료장비 조사, ②긴급수요대응, ③공동활용 체계 마련

○ (음압기) 이동형 음압기(9천여대, 3.6만 병상분) 통합관리 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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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응 치료제‧백신 비축

○ (비축) 중장기 비축계획 수립(~’23년上)하여비축 대상선정 및 국산화

- (치료제) 항바이러스제(타미플루 등) 적정 비축 목표량 검토 및
에볼라 신규치료제(Inmazeb, Ebanga) 도입 검토

- (백신) 생물테러 대비 국내 생산 탄저백신 도입(’25년), 2세대 두창
백신 보관 및 3세대 국산 두창백신 개발 완료 후 도입 추진

○ (도입) 우선순위 감염병 치료제‧백신 개발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
하고 필요시 국내조달 및 해외수입(긴급도입승인 등)을 통해 신속 도입
< 신·변종 고위험 출혈열 바이러스에 대한 글로벌 및 국내 대응력 >

구분
글로벌 대응력 국내 대응력

치료제 백신 치료제 백신

신종호흡기
바이러스

코로나19 ○ ○ ○ ○

SARS X X X X

MERS X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

(헨)니파 바이러스 -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

고위험/
출혈열 

바이러스

에볼라 ○ ○ X X

마버그열 X 개발중 X X

라싸열 X 개발중 X X

크리미언 콩고 출혈열 X 개발중 X X

남아메리카 출혈열 X 개발중 X X

리프트밸리열 X 개발중 X X

두창 X ○ X ○

 ICT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

○ (시스템) 재난관리자원(의료방역분야 31종 포함)의 공급망 및 동원까지의
전과정을실시간관리하는 ICT 기반통합관리시스템(KRMS) 구축(‘23.12월예정)

- AI 기반 자원소요 예측 및 공급계획 최적화 시뮬레이션, 사용자
맞춤형 대시보드, 블록체인 활용 보안 강화 등 기능 구현

○ (조직) ‘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’ 및 광역(17개 시‧도)

‘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’ 설치‧운영(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)

○ (동원체계) 재난 발생의 규모‧확산 정도에 따른 디지털 기반의
단계별 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 구축‧운영(기초→광역→국가)

- 시·도지사, 중대본부장에게 관련기관(공공·민간) 동원 명령권 부여



- 22 -

2-5  신종감염병 대응 종합 현장훈련(Full-scale) 실시

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및 훈련기법 개발

○ (시나리오 개발)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및 고난도 상황 훈련 기법
개발하여 기존의 정형화된 훈련에서 탈피, 위기대응 능력 제고

    ※ (빌게이츠재단) 소아치명률 높은 호흡기 감염병 시나리오로 도상훈련 실시(‘22.9월)

< 감염병 위기상황 가상 시나리오 예시 >

분류 질병 예시  가상 시나리오 요약

호흡기

바이러스

코로나19, 

인플루엔자

▪ 팬데믹 초래 가능성 가장 높음

▪ 대규모 유행 → 막대한 사회적 피해 발생

▪ 알려진 감염병이나, 변이 발생 多

 ⇒ 기존과 전혀 다른 중증도, 전파력 보유 가능성

출혈열
에볼라, 라싸열, 

크리미안 콩고 출혈열

▪ 높은 치명률 → 사회적 공포 高

▪ 대비 경험 및 효과적 대응 수단(백신·치료제) 부재

 ⇒ 포괄적이고 빈틈없는 확진자, 접촉자 관리 필요

인수공통

감염병

조류독감

돼지독감

▪ 일부 변이에서 높은 치명률

▪ 다양한 전파경로(사람-사람, 동물-사람)로 기존 방역 

대응을 넘어선 새로운 체제 구축 필요

생물테러 두창, 탄저균
▪ 우편·택배 등 기존 수단 外 드론 이용 등 발생

경로 다변화 및 대규모 발생 가능성 상존

 국가 신종감염병 대응 범부처 종합 현장훈련(Full-scale) 체계 마련

○ (훈련방식)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정기적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
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실시(실제 위기 상황에 근접하게 기획)

    ※ 안전한국훈련 벤치마킹: (훈련기간) 약 2주, (훈련기관) 335개(중앙 24, 시·도 17, 기초 228 등)

<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확대 방향 >

관련 기관별 도상훈련

(Table-top, Discussion based)

▶

범부처 전주기 종합 실전훈련

(Full-scale, Field Operations based)

▪ 다양한 위험상황을 제시하여, 상황별 

기관의 대응절차 확인 및 역할점검 

▪ 현장 대응훈련 보다는 문제의 인식 및 

기능점검 중심으로 시행

▪ 실제 위기상황에 준하는 훈련으로 

감염병 대응 흐름에 따라 실시 

▪ 위기 상황 시, 부처별 즉각적인 대응이 

가능한 감염병 현장대응 역량 함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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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(확산시) 대규모·장기 유행 대응의 지속가능성 확보 

추진 방향

◈ 일 최대 확진자 10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인프라 구축

◈ 감염취약시설 내 예방부터 대응까지 철저한 보호체계 확립

2-6  충분한 상시 대응 인력 확보 및 비상동원체계 정비

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

○ (교육강화) 旣 확보 역학조사 전문인력*의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 강화

     * 확보인력의 약 17%만 수료한 상황(수습 524명, 수료 105명, ’23.3월 기준)

-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특화된 역학⸱진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
전담 교육기관인 질병역학정책개발원(산하 공공기관) 신설 추진

○ (인사교류) 중앙 역학조사관 지자체 파견 또는 상호 교류를 통한 
다양한 현장 대응 경험 축적 및 역량 개발 기회 제공

○ (근무여건)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*,
감염병 분야 전문 직위제 및 경력자 채용 확대

     * 일반직 전환, 보직 경로 개발, 해외 근무 기회 부여 등

 지자체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및 비상동원체계 구축

○ (인력확충) 지자체 전담 역학조사관 및 팀 구성을 통한 상시인력 확보

- 인구 10만 명 미만 시‧군‧구*에도 역학조사관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,
감염병 위기 시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예비방역인력 등 교육 지속

     * 93개소 중 40개소(43%)에서 배치 중(’23.3월 기준)

○ (동원체계) 위기시신속 동원을 위한 동원계획 수립 및명단 작성·비치

<단계별 인력 확보 및 대응체계>

유행 초기(상시) 유행 확산 최대 유행

▶

대응인력
중앙⸱지자체 역학조사반

보건소 담당팀
보건소 내 의료인력

감염병 외 타부서 동원
보건소 인력 전반

범부처 인력 동원(군․경 포함)

▶

범부처 인력 동원(군⸱경 포함)
지자체 전체 대응

대응수준 사례별 심층 조사
제한적 조사

(간소화된 항목)

고위험･취약집단 중심
조사항목 최소화

IT 기반자율보고 정착

인력소요 3,000명~6,000명 6,000명~10,000명 10,000명~15,000명 유지

* 美 CDC 동선추적, 방역대응에 인구 10만명 당 30명 필요 제시 (한국 최대 10,000명, 인구 10만명당 약 20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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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중환자실 및 감염병 병동 등의 전문인력 확충

○ (의사) 중환자 의학, 감염내과 등 필수 의료 분야 교수⸱전공의 정원
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검토

○ (간호사) 감염병 중환자 등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
인력기준 마련하여(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조정) 인력 확충 유도

-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교육체계 확립 및 지속 양성하고, 격리실 확충
및 중환자실 인력(전담전문의, 간호) 상향 배치를 위한 수가 개선 병행

 의료인력 부족 시 지원체계 구축

○ (공보의‧군의관) 감염병 대유행으로 중환자 치료 등을 위한 전문의
인력 부족 시를 대비하여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 지원체계 구축

- 의료인력 부족 시 중증병상 중심으로 공보의⸱군의관 신속 배치
○ (간호사) 중증병상 투입 인력 부족 시 旣 양성된 중증 환자 전담
간호사(’22년 기준 1,361명) 중 가용 인력을 매칭 지원

○ (민간의료인력) 시스템 통해 관리 중인 파견자 정보를 활용, 위기 시
의료기관(감염병전담병원, 거점전담병원 등), 검사기관 등에 단기 파견 지원

-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있는 의사·간호사·임상병리사 등 직종별
파견자 중심으로 모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 풀 유지

 의대생 등 의료인 대상 감염 관련 교육 강화

ㅇ (의대생․전공의) 의료진 양성과정부터 감염병 관련 분야를 경험할 수
있도록 의대생·전공의 대상 감염병 교육 프로그램 마련

- 의대생 실습 지원 사업* 및 전공의(인턴) 공통 역량 교육과정에
감염병 관련 내용 추가

     * 실습 술기 지원 프로그램 마련(외상, 소아심장 관련 실습 → 감염병 관련 실습 추가)

ㅇ (의료인) 보수교육* 및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에 감염관리 내용 추가

     *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 필요(8시간, 각 의료인 중앙회 주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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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7 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

 중환자 치료 중심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

○ (중증 병상) 감염병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더라도 안정적 대응할
수 있도록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 병상* 약 3,500개 확보

     * 1주일 내 신속 확보 가능 병상으로, 평시에도 교육·평가 등을 통해 적정성 유지

< 신종감염병 유행양상에 따른 상시 병상 운영 시나리오 >
평상시 유행 초기 유행 확산 최대 유행

병상운영
(확보 병상수)

772

▶

772

▶

3,547

▶

병상동원을 위한
행정명령 국격(370)

+감전(402)
국격(370)
+감전(402)

기존(772)+감전 확대(639)
+ 긴급치료 (2,136)

감전+국격 병상‧인력 
활성화

병상‧인력 
활성화

중증‧특수환자 중심 중증‧특수환자 중심

긴급치료병상 - 운영 준비 중증‧특수환자 중심 중증‧특수환자 중심
일반의료 - - 운영 준비 운영
재정지원 운영비 건보·손실보상 건보·손실보상 건보·손실보상
파견인력 - 인력배치 준비 인력배치 인력배치

 *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(旣구축270+신규100), 감염병전문병원(최초402+확대운영639), 긴급치료병상(旣구축436+신규1,700)

- (고도화) 감염병전문병원,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부터 중환자 치료에
적합하도록 면적 기준 강화(18→20㎡), 중장기적으로 모든 감염병관리
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(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) 추진

- (인프라 확충) 신속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5개 권역 감염병
전문병원 신속 구축 및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(270개→370개), 긴급
치료병상* 1,700개(’23년, 2,573억원) 추가 확보

     * 의료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, 1인실 음압격리병상 최대 확보 노력

- (제도개선) 종합병원에 1인 음압 중환자실 최소 1개 이상 추가
설치(의료법 시행규칙 개정) 및 1인실 비율 점진적 확대추진

○ (특수 병상) 투석, 분만, 소아 등의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특수
병상 확충(긴급치료병상 1,700병상 중 300개) 및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

- 긴급치료병상 선정 시 중환자 진료역량 있는 병원 진입 유도

- 감염병전문병원*과 모병원 간 역량 연계를 통해 특수환자(투석·분만·

소아 등) 및 기저질환자 치료 등의 핵심 역할 수행하도록 지원

     * 음압수술실·투석실 등 지원, 종합병원 이상급으로 전문 의료인력 확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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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거버넌스 구축

○ (전달체계) 단계별(중앙-권역-지역) 조정 협력체계 구축 및 기능 정립

- 중앙감염병병원이 병상 배정, 환자 전원 등 감염병병상의 효율적
활용과 전문인력 교육 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확립

구분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 (약 3,500 병상) 주요 기능

전국 중앙감염병병원 (1개소, 150병상)
- 복지부 지정, 질병청 운영

Ÿ 전체 종합상황실 운영
Ÿ 권역 내 수용하지 못하는 중환자 

의뢰‧회송 연계 및 배정

권역 권역감염병전문병원 (7개소, 총 891병상)
- 질병청 지정 및 운영

Ÿ 권역 공동대응상황실 운영
Ÿ 각 시‧도간 협력체계 구축 

및 권역 내 환자 의뢰 회송

지역
지역 감염병 관리 기관(국격·긴급병상 보유병원)

Ÿ 지역 내 발생하는 감염병 환자 
진료, 권역 내 협력체계 참여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

(질병청 운영, 370병상)
+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

(복지부 확충, 2,136병상)

- 효율적 병상 관리를 위한 지역 감염병관리기관 운영주체 일원화

-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, 완공 이전에도 旣 지정된 감염병
전문병원(중앙, 권역)이 실질적 역할 수행토록 예산 등 지원 강화

○ (권역완결형 대응) 위기 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,
역량 공동 활용 등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별 대응체계 마련

- 감염병대응센터 및 지자체와 함께 권역 내 ▴감염병 진단·치료,
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·훈련, ▴병상 배정·조정 등을 수행

<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역할 >

▪(평시) 감염관리시설 평가, 감염 전담 인력 교육, 모의훈련 실시·평가
▪(위기 시) 권역 내 공동상황실 설치, 환자분류 및 병상 배정, 가용 의료인력 동원 및 배치 

○ (동원체계)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
동원계획* 마련 및 위기 시 동원체계 즉각 가동

      * 감염병 특성 및 규모별 시나리오에 따라 권역 내 인력·자원 동원계획 마련

○ (정보시스템) 효율적 거버넌스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

- 중증도, 여유 병실 등 전원 결정에 필요한 정보 실시간 공유

- 감염병전문병원 및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대상으로 선 구축 후
전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단계적 확대

< 정보시스템을 통한 주요 공유 정보 >

▪(임상정보) 증상 발생일, 기저질환, 주요 증상, 중증도 등

▪(의료자원정보) 재원환자 수, (여유)병상 수, 필수의료장비 및 인력 현황 등



- 27 -

 병상 평가 및 질 관리 강화

○ (평가체계)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을 대상으로

질병청(권역센터) 주도의 종합적인 관리역량 평가 실시

- 현행 시설 위주 평가에서 실질적인 감염관리 역량 중심 평가*로 개선

     * 감염병관리지침 준수 여부, 인력수준, 법정감염병 신고율 등 지표에 반영

○ (인센티브) 평가 참여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(’23년 말~)

-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가산 등 인센티브 기전 마련 검토

-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비 현실화 및 필수 의료장비 등 지원

확대하고, 긴급치료병상 등으로 대상 확대 검토

 중증도에 따른 환자 격리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

○ (시설 확보) 대규모 유행 시 생활치료센터, 모듈형 병동 등 임시

시설 확보 계획 사전 마련하여 의료시스템 부담 경감

○ (격리 관리) 중증도별 배정 원칙에 따른 환자 격리 및 격리장소별
맞춤형 치료로 병상 등 자원 활용 효율성 극대화

- 자가격리앱 등을 통한 격리 이탈 관리, 격리 순응도 제고 환경
조성을 위한 지원 제도(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, 상병수당 급여 등) 정비 병행

 유행상황 대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

○ (격리실) 의료기관 감염 대응 인프라 유지를 위한 격리실(일반병실

및 중환자실) 보상 강화 방안 추진

     * (일반병실) 격리실(일반, 음압), (중환자실) 입원료+격리관리료(일반, 음압)

○ (항생제 내성관리) 항생제 사용관리(ASP) 관계 법령 정비, 전담인력
배치 및 의료기관 내 활동 등 핵심 요소 마련에 따른 적정 보상 추진

○ (감염예방관리료) 감염관리 활동(호흡기감염병관리 등)과 보상 간의
연계 통한 감염예방관리료 보상 강화 방안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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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8  백신‧치료제 확보 및 체계적 접종‧투약 방안 마련

 백신‧치료제 신속 도입 기반 마련

○ (글로벌 제약사 협력) 백신·치료제의 개발·허가·수급 관련 FDA,
EMA 등 해외동향 모니터링 및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* 강화

    * 제약사와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신규 백신에 대한 선구매 계약 등

○ (범정부 협의) 조기 구매 및 신속 도입(허가·유통 등)을 위해 감염병
유행 초기부터 범정부 협의체 구성*을 통한 의사결정체계 구축

    * (예시) 국조실(조정), 기재부(재정), 외교부(국제협력), 식약처(허가/승인), 관세청(통관) 등

○ (전문인력 확보) 백신·치료제의 신속·유연한 도입을 위해 계약 등
협상 전문인력(국제법·교섭 등 전문가) 확보·양성

 30일 내 전국민 백신 접종가능한 인프라 대비

○ (접종시행)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의 질적‧양적 관리를 통해
지속가능한 접종 환경*을 구축‧관리하여 대규모 접종 상시 대비

    * ▲(코로나19 예방접종) 의료기관 일평균 최다 접종 103건 ▲NIP 위탁의료기관 : 22,000개소 
▲일 최다 예상접종량 : 2,266,000건 ⇒ 전국민 대상 약 23일 소요

○ (全과정 전산화) IT기술(블록체인, SNS 등)을 활용, 접종의 全과정
전산화를 통해 접종 편의 증대 및 백신 물량의 효율적 활용 도모

 실시간 이상반응 감시 및 보상체계 정비

○ (신규백신 보상체계) 신종감염병 및 신규백신의 특성*을고려한인과성
평가체계 마련 및 기존 피해보상제도와 더불어 ‘지원제도**’ 병행

    * (신종감염병) 전파력, 호발 연령, 중증도 등, (백신) 플랫폼, 이상반응질환 등
   ** (예시)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접종 후 사망사례 등도 보상심의에서 일정 요건 

충족 시 위로금 등 지급으로 사회적 보호 및 접종 신뢰도 강화

○ (백신 외 피해보상)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절차 (심의

방안 등) 구체화* 및 챗봇 등 상담 서비스 구축⸱운영
    * 긴급사용승인 의약품(공중보건위기대응특별법)과 종전 허가 의약품(약사법) 병용 

투여 등의 경우 피해구제 인과관계 심의 시 진행 절차 등 마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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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9  사회대응 체계 정비 및 분야별 감염관리 수준 향상 

 방역 조치의 효과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사회대응

○ (사회대응매뉴얼) 사회경제적 영향 반영하여 위험도에 비례한
근거 중심의 사회대응 매뉴얼(적용 기준⸱절차, 우선순위 등) 마련

- (효과평가) 방역조치의 방역효과·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
과학적 근거 강화하고, 시나리오별 방역 효과 예측 및 우선순위 정립

- (지표개선) 방역관련 지표 외 사회‧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
있는 객관적 지표 도입 및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

○ (위험비례대응) 방역상황 및 국민수용성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시의
적절한 평가 진행하고, 위험에 비례하여 방역정책 재조정

- 사회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(전문가, 이해관계자,

정책대상자 등)의 의견수렴 및 조정체계 마련

 감염예방수칙의 생활화 및 건강지킴문화 확산
 

○ (방역수칙 생활화) 손씻기, 환기및소독, 기침예절등개인및공동체가
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·안내

 

○ (지원환경 조성) 아프면 쉬는 문화 조성, 재택근무⸱수업의 유연한 적용
등 공동체 건강관리 규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

○ (환기인프라 지원) 다중이용시설(환경부), 요양병원·시설(복지부·질병청),
학교·어린이집(교육부⸱복지부) 등에대한시설기준마련및지원검토

구분 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·시설 학교·어린이집

지원
내용

▪ 환기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추진
▪ 시설 진단·개선 컨설팅

▪ 병원·시설 환기설비 실태
조사, 적정 설비 기준 마련

▪ 증·개축, 신축 시 공기정화 
시설 설치 권장

▪ 노후 정화장치 개·보수 지원

방역조치 시행

- 영업시간 제한

- 사적모임 제한

- 방역패스 등

▶

유행억제

효과 분석
 ▪확진자,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등

▶
▪방역조치별 

  비용-효과 분석

▪우선순위 결정
사회경제적

영향 분석

 ▪방역조치가 GDP에 미치는 영향

 ▪개인의 사회·경제적 특성에 따른 

   방역조치 순응도 차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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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분야별 감염병 예방‧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

○ (사업장) 감염병 취약 사업장(3密, 외국인 근로자 多, 대면서비스 등)

상시적 감염병 관리 및 유행 시 적시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정비

- 사업장 감염병 담당인력* 지정 및 산업안전담당자 교육⸱훈련 강화
하고, 사업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·지침 정비 및 지원**

    * 고용노동부 본부⸱지방청(6개) 전담조직 운영 및 지역단위 감염병 예방 협력체계 운영
   ** 사업장별 업무연속성계획 예비적 수립 지원, 다국어 버전 대응 수칙 전파 등

○ (학교) 감염병 대응 매뉴얼(방역물품 비축, 모의훈련 실시 등 포함) 보완하고,
원격수업 운영기준(초⸱중등⸱특수학교) 마련하여 안정적 학사운영 지원

- 단위 학교⸱교육청 관계자 교육⸱훈련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
○ (어린이집) 휴원 시에도 원내 아동보육 가능하도록 긴급돌봄
실시하고, 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지침 마련

○ (소방) 본청 감염병대응 전담인력 배치 및 시‧도 대응전담팀 전국
확대(3개→19개) 추진하고,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

-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범위·방법 명확화 및 구급대원 안전
확보 등을 위한 기반 마련(119법 개정 등) 병행

○ (군) 군 내 다양한 분야(보건의료, 인사, 시설, 군수, 교육훈련 등) 조정⸱
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하고, 감염병 감시, 예방, 검사 등
군 내 대응⸱관리 신속·통합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

○ (교정시설)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한 상시 방역
점검 및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지침 정비

○ (해운⸱수산) 여객선, 터미널, 내 ⸱외국인 선원 숙소 등 지속적인
방역관리* 및 홍보 실시하고, 선원·항만 운영인력 방역수칙 철저 준수

    * 주기적인 선내 소독 및 환기, 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·운영 등

○ (장사시설) 장례식장, 화장시설 등에 안치냉장고 추가 설치*하고, 창고 및
회의실등유휴공간에 실내저온안치실 설치**하여사망자 급증상황 대비

     * 장례식장 61개소(292구), 화장시설 3개소(28구), 코로나19 전담병원 7개소(44구)
    ** 단열시공 및 냉장콤프레셔를 설치하여 재난 등 사망자 급증 시 시신 안치실로 전환·사용

- 화장로 정기점검 및 신·증설을 통해 가용 화장로 증대(310기→325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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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10  감염취약 시설‧집단 보호체계 강화 

 ※ 감염취약시설 3종: ①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②정신건강증진시설, ③장애인복지시설

 대응지침 및 평가체계 개선

○ (시설평가) 감염취약시설 평가 기준에 ‘감염관리 지표’를 강화*

하고, 우수 평가 시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

* 입소자‧종사자 감염예방 수칙 준수, 환경개선 및 관리 수준, 소독 및 폐기물 관리 등

- 자발적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(민간

전문가 활용)을 통해 종합적인 취약성 진단 및 개선방안 발굴

○ (대응지침) 코로나19 대응 경험 전반을 반영한 시설별 지침*을 마련·
배포하여 취약분야 개선 도모 및 위기 시 행동요령 전파

     * 상시 감염예방·관리, 정보 공유·감시, 확진자 발생 시 조사·대응 절차, 위험도 평가, 종사자·
입소자 관리, 담당자 지정 및 위기 시 즉각 행동요령(입소자 분산, 보호구 등) 등 수록

- 지자체-질병청(권역센터) 합동으로 지침 이행 여부 점검 병행

 지자체 역할 강화 및 대응체계 정비

○ (평시관리) 감염병 관리(감염취약시설 포함)를 위한 지자체(시·군·구)

역학조사반 구성* 및 예비역학조사반(최소 1개반 이상) 편성 운영

     * 3.31일 기준, 총 260개 중 84.6%(220개소) 충족(미충족 지자체는 지속 구성 중)

- 방역관 및 역학조사반원 방역대응 역량 강화 교육 강화

○ (현장대응) 지자체별 합동대응반 구성 등 협력적 대응 강화

     * (現) 방역조치는 보건소, 시설 감독은 시⸱군⸱구로 분산 → 통합적 관리 필요

- 권역 질병청-지자체 합동 현장조사‧위험도평가 후 방역조치사항
결정하고, 지자체 합동대응반을 통해 조치 및 사후관리

평시관리 유행 시 현장대응
역학조사반 구성 현장(역학)조사 및 위험도 평가 조치⸱이행관리

▪지자체 역학조사반 

▪예비역학조사반 

유행 초기 ▪(지자체 합동대응반)

시설 내 분산 또는 코호트 

격리 등 조치 발령, 이행

▪(지자체) 조치 유지 및 

해제, 사후관리 결과보고

(지자체→복지부·질병청)

▪중앙-지자체 합동 역학조사
(권역질병센터-시·도간, 필요시 중앙역조반 참석)

▪중앙-지자체 합동 위험도 평가 (권역질병센터-시·도간)
대규모 유행 시

▪지자체 중심 조사⸱평가



- 32 -

 근거중심 정책수행을 위한 조사⸱보고체계 개선

○ (통합보고) 감염취약시설별 발생현황 등을 지자체 합동대응반에서

복지부, 질병청으로 취합 보고하여, 발생통계의 일관성 유지

○ (감시체계) 요양병원⸱시설에 대한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
구축하여 감염관리 질 향상 추진

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

○ (환경개선) 3密(밀폐‧밀집‧밀접) 거주 특성 완화를 위한 시설기준

강화, 환기설비 지원 및 격리시설 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

- (요양병원·시설)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 관련 법령 개정(’23),

요양시설 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 추진*

* 환기횟수 등 구체화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, 입소형 장기요양기관(3,595개소, 

19,741대)에 3년간 환기설비 설치 분할지원(’23. 국비 47억원) 등

- (정신병원·시설)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*(’23.1.1.시행), 환경개선

예산 지원(’23년 30개소), 요양‧재활시설 환기 설비 확충 우선 지원

     * 입원실당 병상 기준 강화(10→6병상), 손씻기․환기시설․화장실 설치 의무화, 병상 

이격거리 기준 신설(1.0m, 신규 1.5m),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의무화 등

○ (교육⸱훈련)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교육·이수 관리, 현장컨설팅,

연례적 모의훈련을 통한 시설 자체 대응 역량 제고

- (종사자 교육) 요양시설 시설장·종사자 및 의료기관 내 비의료인

대상 감염관리 교육 방안 마련 추진

- (모의훈련) 취약시설별 감염병환자 발생 상황 모의훈련 실시

지원*, 중앙-지자체-취약시설 합동 모의훈련 체계 마련 추진

* 다양한 모의훈련 모듈 개발 및 표준 교안 작성⸱배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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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수가개선)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여 감염관리

활동과 보상 간의 연계 강화 등 수가체계 개선

- (요양병원) 급성기병원과 다른 요양병원 특성⸱현황을 반영*하여

별도의 요양병원 감염예방⸱관리료 마련**(23.7.1일부터 시행)

     *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보완 및 전담인력 여부에 대한 차등 기준 적용 등

    **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’20.3.24.부터 한시적으로 적용 중

- (요양시설) 감염병 심각 단계 시,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및

방문비용 산정 횟수 제한 완화 검토

○ (물품지원) 대규모 팬데믹 발생시 일부 재정취약시설에 대해 감염

예방활동에 필요한 손소독제, 일회용 가운, 마스크, 장갑 등 지원

 집단감염 발생시 진료⸱돌봄 체계 구축

○ (환자이송) 대규모 환자 발생시 전원 가능한 협력병원을 사전

지정*하여 발생초기 신속한 환자 이송 및 시설 내 추가전파 방지

     * 요양‧정신병원은 집단감염 위험도 저감을 위해 입원환자 분산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

○ (현장대응지원) 계약의사 현장 방문을 통해 환자분류, 코호트 격리

구역 설정, 대응조치 권고 등 감염관리 지원

○ (돌봄체계) 종사자⸱간병인 다수 감염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

대체인력 확보 및 지원시스템 구축*

     * 권역별 간병인 파견기관 확보, 인접지역 간 인력교류체계 구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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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효과적 위기관리 및 전사회적 협력 대응 기반 조성

추진 방향

◈ 유기적 협력 촉진을 위한 유연하고 중층적인 거버넌스 구축

◈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 기반한 위기소통

◈ 법·제도 정비 및 시스템 개편을 통한 튼튼한 기반 구축  

3-1  위기관리 거버넌스 정비 및 조직 역량 강화

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거버넌스 정비

○ (중앙부처) 부처 고유 역할에 기반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

- (의료대응) ‘경계’ 단계까지 상시 대응 인프라 위주로 질병청이
총괄, 병상동원‧손실보상 필요한 ‘심각’ 단계부터 복지부 총괄

<감염병 의료대응 관련 질병청-복지부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(안)>

구분 질병청
(평시~경계)

복지부
(심각 이상)

유행
상황

▪지역 단위에 국한된 감염병 발생 상황
▪상시 인프라로 대응 가능한 경우
▪다른 질병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

▪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상황
▪병상･인력의 추가 동원이 필요한 경우
▪감염병 外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

관련 
근거

감염병예방법 의료법･국민건강보험법

대응 
방향

상시대응 인프라(중앙･권역 감염병
전문병원, 지역 감염병관리기관) 중심 

전체 병원 대상 병상 등 동원 행정명령,
손실보상 및 요양급여체계 개선

협력 
사항

질병청이 상시대응 인프라를 체계적 
평가, 관리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
제공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
질병청 의료대응인력을 복지부(중수본)으로 
일부 파견･업무 연속성 확보

- (방역대응)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부처별 역할 명확화
하고, 위기대응표준매뉴얼 등에 반영

    * (행안부)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, 현장점검 지원반, 백신 예방접종 지원반 등의 가동 
시점 및 역할 명시, (국토부) 항공 절차 지원, (소방청) 환자 이송 등

○ (중앙-지자체) 사안별 특성에 따라 중앙집권적(중대본 중심) 또는
분권적 의사결정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혼합형 거버넌스 구축

- 획일적 권한 조정이 아닌 상호협력 기조 하에 지자체가 실질적
권한(예산 등)과 책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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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혼합형 거버넌스 사례별 적용 방안 예시 >

중앙집권형
▪ 백신, 치료제, 의료물품 등의 일괄 계약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분
▪ 한 지역의 의사결정이 타 지역의 유행상황 및 방역⸱의료대응에 영향을 

미치는 사회대응 분야

지역분권형
▪ 지역단위 감염 취약성 분석 및 지역 특성화 방역대책 수립･추진 
▪ 지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-권역 중심 자원 공유･지원

○ (지자체) 지역 상황에 따른 효과적 위기대응 의사결정을 위한
민-관 협력체계 마련

- 질병청 권역센터, 지자체(시도⸱시군구),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,
보건환경연구원, 지역의사회 등 포함한 지역협의체 구성·운영

 방역·의료 대응 핵심기관 기능 강화 및 역량 확대

○ (질병청) 감염병 위기대응의 주도적 역할 수행 위한 기능 보강

- (본청) 코로나19 이후 해외 공중보건청 조직강화 사례 벤치마킹하여
기존 직제·기능상 취약성 보완* 추진

    * (보완방향) 정보수집 감시역량 제고, 감염병 대응 위기소통 강화, 근거 기반 정책수립을 
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강화, 호흡기감염병 등 주요 감염병 대응조직 기능 확대 등

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
직원 수(명) 478 1,500 250 1,300 600 1,800 2,300
총 인구(명) 5,100만 8,300만 890만 550만 1,060만 1,760만 5,887만
100만명 당 
직원수(명) 9.4 18.1 28.1 236.4 56.6 102.3 39.1

< 세계 주요 국가의 질병관리청(공중보건청) 대응 인력 현황 비교(본청 기준) >

< 주요국 공중보건청 조직 강화 사례 >

미국

▪ CDC에 Coronavirus and other Respiratory Viruses Division 신설

 • 기존 과 단위(Branch) 조직을 국(Division) 단위 조직으로 승격하고, 호흡기 
감염병 대응 관련 기능 및 권한 대폭 확대

일본

▪ 총리실 산하에 감염병위기관리총괄청 및 건강위기관리 연구기관 신설

 • 총리실 주도의 범부처 위기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공중보건위기대응 
연구역량 강화

영국

▪ 기존 공중보건청인 PHE(Public Health England)에서 감염병 대응 및 보건
안보 업무를 분리, 보건안보청인 UKHSA(UK Health Security Agency) 신설

 • 코로나19 위기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 하에 UKHSA는 감염병 대응을 
전담토록 하고, 근거생산과 감시 및 자료분석 등 분야 전문성 강화

프랑스
▪ 공중보건청인 SPF(Sante Publique France) 내 위기대응부서 및 정보분석·감시

부서의 전문성 강화 추진

- (권역센터) 지역 단위 방역 대응 중추적 역할 수행하도록 역량
강화 및 관할 권역 세분화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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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권역센터 주요 기능 >
▪ 지역별 위기관리대책 수립 지원 및 이행 평가
▪ 지역 방역대응 역량 진단, 취약점 발굴, 

개선방안 수립 지원
▪ 감염병 공공 진단 네트워크(가칭) 구축‧운영

▪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질 평가 및 관리 
▪ 감염병 심층 역학조사 및 긴급 현장대응 

지휘‧지원
▪ 권역 방역대응 인력 교육‧훈련

○ (지역) 지자체 조직 확대,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
통한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

- (조직·인력)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, 보건소 內 인력 재배치
등을 통한 ‘감염병 대응센터⸱대응팀*’ 구성 추진

    * 지자체 인력상황을 감안하여 과·팀 단위로 구성하고, 역학조사반 포함하여 구성

- (인프라) 보건소 내 업무공간의 동선 분리, 공조·냉장 설비 및 비대면
장비 등 감염병 대응 시설·장비 기준 마련 및 개선 지원 추진

 ※ 보건소 기능강화 필요성 조사 결과 (한국행정연구원) 

▪ 보건소 방역기능과 역량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
 - � 보건소 조직 확대 재편(56.5%), ‚인력의 전문화(29.9%), ƒ질병청과의 협력(5.2%)

▪ 보건소 방역기능 수행 장애요인
 - � 인력 부족(63.9%), ‚물리적 공간 부족(10.6%), ƒ전문 교육 부족(10.3%)

 ※ (예시) 보건소 감염병 조직과 업무(안)

보건소 감염병 조직(안)

감염병총괄팀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관리팀 결핵 에이즈 관리팀 의료감염관리팀

Ÿ 기획, 감시
Ÿ 위기대비 계획

Ÿ 감염병관리 
(역학조사)

Ÿ 예방접종 관리 Ÿ 결핵 에이즈 
감염병 관리

Ÿ 의료기관 관리
Ÿ 의료관련 감염병

 전문가 자문체계 개편

○ (위기대응위원회) 現 위기관리 전문위원회(관심⸱주의)와 위기대응
자문위원회(경계⸱심각) 통합하여 운영 효율화

- (구성) 방역⸱의료 분야 뿐 아니라 사회⸱경제 분야까지 폭넓게 구성
- (역할) 위기 전 주기에 걸쳐 방역⸱의료 전반에 걸친 정책 자문

평시 위기 시

↔
▪ 중장기 위기대응 전략 수립⸱조정⸱심의

▪ 중장기 전략 이행 상황 점검

▪ 향후 팬데믹 대비⸱대응 과제 발굴

▪ 위기대응 전반에 걸친 근거평가 및 정책 자문 

역할 수행(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유사)

▪ 분야별 근거 평가

⇒ 공중보건위기대응법(가칭)을 제정, 설치⸱운영의 법적 근거 일원화
하고, 감염병 위기대응 최상위 위원회로서 권한 명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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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전문위원회 정비)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분야별

워킹그룹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재정비*하여 상시 운영
 

   * (現) 2개 워킹그룹 → 위기대응 주요 분야가 포괄되도록 5～7개로 확대

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기반 강화

○ (기반강화) 감염병예방법에따른신속한 초기대응(감염전파차단및감염병

예방) 및감염병대유행대비계획이행·대응을위한재원 조달방안 강구

- 예방접종, 진단검사·검역, 방역물품 비축, 방역체계 운영에 활용,

긴급한 소요가 아닌 상시 감염병 대응, 손실보상 등은 제외

 감염병 재난 시 신속 의사결정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

○ (취약성 지표) 지자체별 인구밀도, 고위험군 비율, 1인당 주거 면적 등

감염병 발생 및 확산, 중증화 및 사망에 영향을 주는 취약 지표 개발

     *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통해 진단지표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추진, ’22.12월 ~ ’24.2월

부문별 취약성(안) 세부지표(안)

전파
인구밀도, 일일 통행량, 집단감염 우려 시설 수(요양병원‧시설, 노인 
밀집시설, 종교시설, 유흥업소, 교육시설 등)

건강‧사회보장 노인 인구, 만성질환 또는 중증 환자,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
방역 보건기관 수, 코로나19 검사기관 수, 선별진료소 수, 역학조사관 수 등

의료
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의료기관 수, 병상 수, 의료인력 수, 
119구급차 대수, 의료기관 접근성(자차/대중교통/도보)

○ (대응역량 진단) 보건의료 인력·예산 규모, 사회복지 인력 등 감염병

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감염병 재난 대응 역량 진단

     ※ (예시) 보건의료(예산, 시설 등), 사회(식량안보, 사회적 신뢰 등), 사회복지(복지 인력) 등

○ (플랫폼 구축‧활용) 취약성‧대응역량 관련 DB를 개방하고 필요시

질병청의 “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”과 공동 활용 추진

○ (교육‧컨설팅) 취약성이 높고 대응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

질병청‧복지부‧행안부에서 합동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(’24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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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2  안정적 대응 기반 마련 위한 법･제도 정비

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대응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

○ (단기감염병예방법 개정)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방역조치⸱체계 근거
미흡 및 권한 불명확 등 한계점이 노출된 바, 전면개정 추진

< 감염병 예방법 개정 주요방향 >
❶ (재구조화)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법 형태의 감염병법을 마련하고 감염병 위기 

등 특정 분야 분법(分法)을 위한 사전 정비 추진(별도 장(章) 분리)

❷ (현실 적합성 제고) 효과적 현장 대응을 위한 조문 유연화, 규정 현행화, 명확화 추진 및 신속한 
방역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검토

❸ (인권보호 고려) 법적·행정적 조치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규정 정비

❹ (인프라 동원 근거) 인력, 기관, 시설 등 규정을 체계화하여 방역·의료 대응 근거 마련

❺ (권한 명확화) 국가·지자체, 방역당국 간 업무범위를 명확하여 혼선 최소화 

○ (장기공중보건위기대응법(가칭) 신설) 감염병 뿐 아니라 공중보건을
위협하는 포괄적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기반 마련

   ※ WHO 국제보건규칙(IHR)에서도 생화학 물질, 방사능 유출 등의 위기도 규정

    * (주요내용) ▲공중보건 위기 정의‧선언‧절차, ▲대책의 수립‧관리 등 위기대비 위한 조치, 
▲한시 인력 동원‧위기대책기구 운영‧자원의 공급 등 위기대응 및 완화 위한 조치 등

 감염병 재난의 탄력적 대응 위한 위기경보⸱평가 체계 개선

○ (위기경보체계) 지역적 발생 분포 중심이었던 기존의 경보 기준을
감염병 중증도 및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

    * 現 매뉴얼은 확산 범위기준으로 단계를 규정한 바, 코로나19와 같이 지속적으로 
전국적 발생하며, 엔데믹화 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위기경보 단계조정 곤란

○ (위기평가회의) 대규모 재난 위기 상황의 단계 조정이나 중요 사항
등의 의사결정 위한 체계 개선 및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참여 확대

<� 현행� > <� 개선� >

위기경보 판단기준 감염병의 확산 정도 감염병 확산정도 + 중증도

심각
단계 
하향 
시

위기평가
회의 주체

차장 주재 (전체 단계)
청장 주재 (심각단계)
차장 주재 (관심~경계)

참여
범위

• 질병청, 복지부 담당공무원

• 관련 전문가(감염병, 역학 중심)

• 국가안보실‧대통령비서실‧행안부와 사전 협의

• 질병청, 복지부 담당공무원

• 관련 전문가(감염‧보건‧의학･사회･경제 

등 범사회적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)

• 국가안보실‧대통령비서실‧행안부(차관급) 참여 필수

위기평가회의 주기 위기경보 조정 시(필요시) ⇒
정기실시(3~6개월 간격) +
위기경보 조정 시(필요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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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3  전략적 위기소통 기반 강화

 전략적 위기소통 강화

○ (전략강화) 신속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, 유행기간 전반에 대한
보건 환경 변화, 장기적인 방역 문화 조성 등 전략적 소통 강화 추진

- 인포데믹 등 국민불안 이슈에 선제적 대응하고, 중장기 소통
전략을 수립할 위기소통 기능 강화 시급

    * 예시) (미국) 위기소통 관련 위원회 4개 운영, (싱가포르) 미래예측, 언론홍보 부서 이원화

○ (지역사회‧다양성) 정보취약계층 위기소통 강화를 위한 지자체
감염병소통담당관 제도화* 및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소통체계 구축**

    * 지역사회 내 감염병 위기소통 및 정보취약계층 소통 관리
   ** 종교단체, 성소수자, 동호회, 외국인, 지역 협회,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성 관리

 인포데믹* 대비‧대응 체계 구축

   *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 및 예방접종 등 방역 정책의 거부 가능성 증가

○ (감시‧예방) △인포데믹 예상 이슈 발굴을 통한 선제적 소통 대응과
△국민 눈높이 맞는 전문 정보 제공을 통해 사전 예방 추진

○ (허위정보 대응) 범부처 대응과 함께 민간·학계와 연계*한 거버넌스를
구축하여 신속한 사실 설명, 허위정보 삭제, 법적 대응 등 실시

     * 전문가를 통한 사실 확인 및 정보 확산, 허위정보 자정 및 확산 억제 캠페인 등

 백신‧치료제 이상반응 및 불신에 대한 안정적인 소통 

○ (정보제공) 전문가(의료·언론) 협업을 통해 생산된 백신·치료제 안전성
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 정보를 수시 제공

- 또한, 학교·주거지·대중교통 등에 백신·치료제에 대한 주기적
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추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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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해외 주요국 위기소통 체계

※ 미국,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대비하여
위기소통 기능 수행을 위한 별도의 위기소통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

□ WHO

○ 팬데믹 상황에서 인포데믹은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근절이 아닌 관리의
문제로 보아야 하며,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소통 인프라 강화 필요

□ 미국

○ CDC 긴급위기소통팀에서 평시 위기소통 전략 수립, 지침 관리,
교육·훈련, 소통 네트워크 구축 대상별 메시지 전략 수립 등 수행

* CDC 외 연방정부, 주정부, 시청, 군청 단위의 소통 부서가 유기적 대응

○ 미국 국립 과학원은 위기소통 관련 4개 위원회*를 통해 코로나19와 
관련된 소통을 논의하는 체계를 운영 중 (2023.2. 기준)
▲인포데믹 국가 안보 위원회, ▲정보 오류 위원회, ▲과학적 소통 고도화 연구

실행 위원회, ▲연방정부 소통역량 위원회

□ 영국

○ 공중보건긴급지원팀* 내에 위기소통·지역사회소통 전문가 운영
* 보건사회부예산운영, 정부-학계(영국 위생열대의학대학원) 공동 운영파트너십기관

○ 평시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·훈련을 통해 위기소통 역량 강화
* 소통 전략 수립, 허위조작정보 추적 관리, 지역사회 소통 참여, 이해관계자 소통 등

□ 싱가포르

○ 평시 보건부 소통팀은 소통 전문가로 구성된 2개* 부서로 구성되어
있으며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

* 국민 정서 이해 및 미래 예측 업무, 언론 홍보·간담회 업무

○ 위기 시 부처별 소통 책임이 정보소통부로 이관·통합되어 TF팀이 총괄
* 지역사회취약계층소통을위한풀뿌리홍보팀, 허위조작정보 24시간 대응팀등운영

① 인포데믹 관리 전략 기획 및 내부 평가 ② 유관기관 등 외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
③ 지역사회 참여 강화 ④ 시민의견 청취 및 데이터 분석·연구
⑤ 메시지 개발, 언론 소통, 콘텐츠 생산 ⑥ 인포데믹 교육·훈련 등 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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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4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

 

 신종감염병 대응 효율화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

○ (정보통합) 검역(입국)-신고-역학조사 등 감염병 全 대응과정을 통합

하여 업무 효율성 및 신종감염병 대응 적시성 확보

- 그간의 경험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요 정보(역학조사 항목 등)를

사전에 시스템에 탑재하여,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⸱비용 절약*

     * (기존) 시스템 내 코로나19, 엠폭스 역학조사서 개발에 1~2개월여 소요, 잦은 항목 변경에 

따른 운영 부담 가중 → (통합) 신종감염병 유입 시 기존항목 사용하여 1주 내외 소요

○ (편의개선) 감염병 신고·보고, 역학조사 등 입력 시, 관계기관 공적

정보 연계*를 통해 입력 편의성 제고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

     * 내국인 주민등록번호(행안부),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(법무부), 출입국 정보

(법무부), 건강보험 수진자 정보(건보공단), DUR(심평원) 등

- 감염병 발생신고 기준 명확화 및 발생‧사망신고 서식 통합,

역학조사 수집정보 표준화 등을 통해 사용자(지자체 등) 편의성 개선

○ (대량분석) 대규모 정보분석이 용이하도록 분석용 시스템(정보계)

별도 구축*하고, 클라우드 환경 조성으로 시스템 부하 분산

     * (현재) 운영계에서 운영과 분석 모두 실시 → (개선) 정보계 신설하여 운영계와 별도로 분석 실시

< 분석용 시스템 구축 전후 변화 >

AS-IS

▶

TO-BE

운영계

시스템 운영 정보분석

운영계

시스템 운영

정보계

정보분석

▽ ▽

▪업무⸱연구 동시 접속으로 인한 속도 저하

▪대규모 정보처리 운영 기반 부족

▪감염병 정보의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

외부 연구진에 대한 낮은 접근성

▪운영-분석 분리하여 속도⸱성능 향상

▪확장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환경 구축으로 

대규모 정보의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

▪가명정보 이용 등을 통해 민간에 정보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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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감염병 정보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도 제고

○ (플랫폼 구축)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체 법정 감염병*까지 플랫폼을

확대하여, 대규모 통계생산 및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구축*

     * 1, 2, 3급 법정 감염병 64종(별도 시스템 및 소관 법령으로 관리하는 결핵, AIDS 제외)

-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수집·보유하는 법정 감염병 관리 정보를

기반으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통

     * 지역·성·연령대별 시계열 발생 추이를 비롯해 표준화된 정보(주요증상, 접종력 등)의 분석 가능

○ (정보개방) 방역 정책에 따른 관련 지표 변화 추이, 연구 목적으로

활용 가능한 비식별 데이터의 개방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공개 추진

- 국내외 사례를 참고한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새로운

팬데믹 발생 시 투명·신속한 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 신뢰도 제고

-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고 연구개방은 활성화하기 위한

연구분석용 데이터 개방절차(가명데이터 활용 등) 및 관리방안 마련

○ (연구분석) 민간 연구진은 원격 또는 폐쇄망에 접속하여 감염병 정보

분석을 수행, 방역지표의 주요 산출식을사전적재하여매일 자동 산출

-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 방역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개선 등

정책 반영(시스템‧빅데이터 포함)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

<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>  

기존

▶

방역통합정보시스템

+

빅데이터 플랫폼

감염병 검역 코로나19

감염병 검역 코로나19
방통시스템 정보 정제·이관

(비식별화)
▽

행안부·법무부 건보·심평원 등 원격분석
폐쇄망
분석

대시보드

▪별도 시스템으로 존재
▪수집항목 비체계화
▪업무⸱연구 동시접속으로 인한 

높은 부하

▪감염병 全과정 통합관리
▪수집항목 표준화
▪관계기관 연계·검증 강화
▪지자체 업무 용도로 접속(운영계)

▪시스템 정보 정제⸱이관
▪비식별 데이터 개방
▪연구자 분석 용도로 접속(정보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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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감염병 위기 충격 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

추진 방향

◈ 분야별 취약영역 진단 및 회복탄력성 강화 대책 수립

◈ 위기 이전으로 회귀가 아닌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한 역량강화 도모

4-1  위기상황에도 견고한 취약계층대상 복지체계 정비

 돌봄체계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

○ (돌봄체계 개선) 취약계층 대상별(장애인·아동·노인) 견고한 돌봄
체계 구축 및 상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병행 추진

- 감염병 대유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
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(現 15개 시도) 운영*

     * (지자체) 긴급돌봄 수요 발굴 및 사회서비스원 연계, (지원단) 긴급돌봄 인력 모집·교육·배치 등 지원

 감염병 위기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

○ (긴급복지) 위기사유 확대, 긴급지원대상자 기준 완화 등 위기
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강화방안 마련

- 긴급복지 위기 사유로 신종감염병 관련 사유 추가 검토(고시개정)

- 유행 확산에 따른 지역별 지원현황 모니터링 및 탄력적 적용*

     *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시에도 긴급지원심의위윈회 결정에 따른 지원 가능

○ (복지 사각지대 발굴) 거리두기 등 방역강화 조치로 취약계층이
위기상황에 고립되지 않도록 발굴 강화하여 복지급여 등 적시 지원

-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로 발굴 정확도 제고, 위기가구
연락처 정보 연계, 민관협력 발굴 등을 통해 신속히 소재파악

- 통합사례관리 후 공공·민간자원 연계를 강화하고, 고독사·취약
청년 등 新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발굴·지원체계 마련

장애인
▪국립재활원 내 전담병상 설치(’23~’24년, 28병상)
▪대응 매뉴얼 고도화(’23년, 3판)
▪24시간 활동지원, 활동지원 비수급자 및 가족 확진 시에도 긴급활동급여 지원

아동 ▪어린이집, 마을돌봄시설 휴원 시에도 긴급돌봄 실시(안부확인, 도시락 지원 등)
▪부모돌봄 관련 지원사항 안내 등을 통한 보육 공백 최소화

노인 ▪독거 등 취약노인 대상으로 복지관 등 수행기관 종사자를 통해 안전⸱안부 확인
▪고립⸱우울감 완화를 위한 정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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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2 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상별⸱분야별 지원체계 확립

 감염병 치료로 인한 소득공백 방지체계 마련

○ (저소득층 지원)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

상향* 및재산기준완화,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방안마련

     *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(’23.8월) 시 관련 내용 검토

○ (상병수당 급여 도입) 업무와 상관없이 아플 때에도 치료에 집중

할 수 있도록 소득공백 지원하는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

- 다양한 모형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급여도입 방안 평가·분석

및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도입 추진

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취약분야 지원체계 개선

○ (자영업자‧소상공인)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손실

보상 신속 지급 및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

○ (농축산업) 도축장, 축산물 가공업체 정상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*

     * 업체별 처리물량 분산, 대체인력 및 운송차량 투입, 공급·수요 상황 모니터링 등

- 도매시장 연계 및 온라인 경매 활용 등 공급망 정비하여, 감염병

대유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 중단 대응력 향상

○ (해운‧수산) 안정적인 해운물류랑 유지, 수출입 기업 전용 선적공간

확보 등 해운물류체계 경영난 지원체계 구축

-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등 방안 마련하고, 어업인, 유통⸱
가공업계 등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수산정책자금 지원체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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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3  감염병 재난 트라우마로부터 국민 정신건강 회복 지원

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

○ (통합심리지원단 구성) 감염병 피해자 및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

심리지원 제공을 위해 공공·민간 합동* 통합심리지원단 구성

     * (공공) 국가·권역 트라우마센터,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

(민간) 대한신경정신의학회,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 5대 학회

○ (지원 방식 다양화) 대상자 수요에 따라 전화⸱방문*·내원 등 지원

방식을 다양화하고, 민간 전문가** 연계 강화를 통한 심층심리상담 제공

     * ｢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｣ 활용(트라우마센터 5대, 정신건강복지센터 45대)을 통해 방문서비스 활성화

    ** 민간학회(대한신경정신의학회, 심리학회,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)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

전문의 등 전문가,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의 등

<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절차 >  

심리지원 대상자에
국가 트라우마센터 등

전담 상담사 매칭
▶

대면·비대면 상담
+사후관리 등 

모니터링(6개월)
▶

필요 시 민간 전문가 및
정신의료기관 연계를 

통한 심층상담

○ (대상자별 지원) 정신건강 복지센터⸱부처별 상담창구를 통해 심리취약
계층(청소년·청년·여성·근로자 등)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(관계부처 합동)

<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>

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마련

○ (대응인력 심리지원) 보건소 등의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소진

관리 프로그램* 확산 및 지역사회 내 대응인력 심리지원 추진

     * 소진예방 교육, 개인·집단 상담, 명상·신체활동·예술 등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등

아동⸱청소년 청년 여성⸱가족 근로자 등

▪정신건강서비스

▪위(Wee)센터

▪청소년상담복지센터

▪청년마음건강센터

▪청년마음건강바우처

▪여성마음건강사업

▪가족상담전화

▪근로자 심리상담

▪찾아가는 심리상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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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4  공중보건위기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확보

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혁신

○ (권역 기능강화)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
감염병 위기 시에도 작동 가능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

-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와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
연계협력 촉진을 위해 필수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*

     * 공공정책수가 활용 성과기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, 권역내 인력교류 및 교육 활성화

○ (중앙 지원체계)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립병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
지역‧공공의료의 전반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연계·협력 집중 지원

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

○ (제도화 추진)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며 의료
접근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｢의료법｣ 개정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*(’23년~)

     *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등 대상 비대면진료 허용

○ (도입 범위) 감염병진료 외에도 도서⸱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,
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 등 국민건강상 편익을 고려하며 논의

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대형 종합병원 체질 개선

     * 인구 10만 명당 국가별 중환자실 현황(’20.4월기준): 독일(33.9), 미국(25.8), OECD(12), 한국(10.6)

○ (중환자실 강화) 팬데믹 시 중증 환자 진료체계로의 전환이 비교적
용이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및 지원

     *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종합병원의 ’1인 중환자병상‘ 설치기준 도입
    ** ’긴급치료병상 확충 지원사업‘에 참여하여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설치 가능(‘23년)

○ (중환자 중심 평가) 상종 지정기준 및 질평가지원금 평가시 중환자
진료 지표 강화 및 팬데믹 시 인력운용 등 위기관리 지표 개발 검토

○ (의료인력 확보) 중환자실 전담전문의, 간호인력 배치 강화 시 보상
등 환자 안전·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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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&D 지원 혁신

추진 목표

◈ 팬데믹 위기 시 100/200일 초고속 백신‧치료제 개발체계 구축 

◈ 대비‧대응‧보완의 3단계 백신‧치료제 개발전략 마련

◈ SFTS, 3세대두창 등 미해결/공공안보 감염병 백신‧치료제 선도개발 

5-1  백신·치료제 신속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

< 백신·치료제 개발 전략(안)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팬데믹 발생시점             백신·치료제 개발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↓

시기 팬데믹 발생 전
팬데믹

(팬데믹 발생 ~ 개발 전)
팬데믹

( 백신·치료제 개발 후)
구분 대비   대응 평가·보완

전략
- 우선순위 감염병 선정
-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 구축
- 백신 플랫폼 확보 

- 100일/200일 내 개발
- 신속 비임상·임상지원체계

 - 백신 면역원성 평가
 - 치료제 효능평가   

 대비 단계: 팬데믹 발생 전 신속 개발 체계 구축

○ (우선순위) 국내·국외(WHO, CEPI) 등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한 호흡기
바이러스, 출혈열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대상 선정*

    * (백신) 코로나19, 인플루엔자, 니파, 라싸, 뎅기, SFTS, 치쿤구니아,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(한탄)
      (치료제) 코로나19, 메르스, 니파, 라싸, 뎅기, SFTS, 조류인플루엔자, RSV

- 감염병 위기단계, 역학적 위험 수준 분석,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
선정 및 국내외(WHO 등) 현황 지속 모니터링

 ○ (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) 우선순위병원체또는유사성이높은시제품사전확보

- 항원을 개발·발굴*하여 프로토타입(시제품)을 사전에 생산하고, ‘첨단
백신기술센터’** 활용하여 백신라이브러리에 비축 추진

    *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, 신변종mRNA백신사업단, 글로벌백신선도사업단 등의 성과물 연계
    ** 백신첨단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사업(‘24-‘27): 기본계획 및 설계 10억(’23년), 사업 추진(‘24~), 센터 개소(’28) 

-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면역학적 감시체계 * 구축하여
관련 병원체 및 혈액검체 수집·분석하고 백신·치료제 개발,
임상 평가 등에 활용

   * 한국형 PREMISE(Pandemic REsponse REpository through Microbial and Immunological 
Surveillance and Epidemiology): 미국 NIH/NIAID은 면역 감시체계 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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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치료약물선제적확보를위해기존승인된약물사전효능확인(약물재창출) 및
광범위 효능을 갖는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및 항체치료 물질 발굴

  ○ (플랫폼 확보) mRNA핵심요소기술및신기술(항원설계, 면역증강제등)국산화

- (단기)국내 기술과 일부 기술 도입 연계로 신속한 mRNA 백신 개발*,
(장기)차세대 mRNA 국내 자체 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**

  * 선도기업에 대한 ➀(비)임상시험 연구비 지원(복지부,질병청 신변종 mRNA백신사업단), 
➁효능평가·표준화 지원(질병청), ➂임상시험설계·인허가 협조(식약처), ➃생산시설 지원
(산업부) ⑤mRNA 등 차세대 백신 핵심 요소기술 개발 지원(과기부)

    ** mRNA 백신 전문위원회 운영 : 특허 회피 원천기술 확보 및 신종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

- 항바이러스제 대량신속 탐색 기술 및 치료제 핵심기술 플랫폼 확립

  ○ (미해결 감염병) 국내외위험도(사망률, 유병률) 높은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
(SFTS), 3세대두창, 아데노55형, 탄저등미해결/공공안보감염병백신선도개발

  *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자체/공동 연구 실시 중으로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, 신기술개반백신플랫폼 개발지원
사업, 신변종감염병대응 mRNA백신임상지원, 기후변화 감염병 다부처 대응 등 신규/계속 사업 기획 추진

 대응 단계: 팬데믹 발생 시 신속 개발

○ (신속개발) 시제품 확보 수준에 따라 100/200일 이내 신속 개발 추진
➊(100일, Track 1) 타겟 병원체에 대한 임상1/2상정도의 안전성과 용량이 확인된 시제품 기 확보 시 
➋(200일, Track 2) 타겟 병원체와 유사성이 높은 시제품 기 확보 시(예시: SARS-CoV-3)

    * 소요기간은 규제검토 전단계까지 기간이며, 임상시험 소요기간은 참여자 모집 등에 따라 변동 가능 

< 팬데믹 대응 신속 백신/치료제 개발 전략(안) >

- 다기관 협력을 통한 (비)임상시험 등 신속개발 총력 지원

    * 복지부임상, 과기부후보물질 도출⸱비임상, 산업부생산, 식약처비임상·임상·생산·허가 지원 협력

 - 치료제후보물질비임상시료대량생산체계(GMP) 공정확립, 효능평가등추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: 초기 임상  2단계: 임상3상   3단계: 임상완료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↓                  ↓                  ↓

적합플랫폼 구분
개발 

일정(일)*
비임상
생산 임상1/2상 임상3상

허가⸱
심사

(백신) mRNA
(치료제)
항바이러스제, 
항체치료제** 등

1 100일 30일 생략 

* 시제품 기 확보시
70일

2 200일 40일 60일 100일

 * 식약처 허가⸱심사기간 제외

**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산 항체치료제 허가신청까지 약 300일, 조건부 품목허가까지 약 330일 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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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 사업명

질병관리청
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(‘22~‘26), 신기술개반백신플랫폼 개발지원사업(’22~‘25), 신변종감염병대응 
mRNA백신비임상지원(‘22~‘27),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(’23~‘24)

보건복지부
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(‘20~‘29), 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사업(’22~26), 미래성장고부가가치 백신개발
사업(‘22~‘26), 백신기반기술개발사업(‘22~‘26), RNA바이러스감염병 대비 항바이러스치료제개발(’23~‘29), 
신변종감염병대응 mRNA백신임상지원(‘22~‘27)

과기부
신변종감염병대응플랫폼핵심기술개발사업(‘21~‘24), 감염병차세대백신기초원천핵심기술
개발사업(‘22~‘25), 국가전임상시험지원체계구축(‘22~‘26)

산업부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지원(‘22~‘25),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구축(’17~), 미생물실증지원센터(‘17~)

○ (비임상 지원) 질병청, 출연(연) 등이보유한 R&D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,
민간 기업등의 감염병 치료제‧백신 동물실험 등 비임상시험 지원

○ (임상강화) 국내외 협력을 통한 국가차원의 신속임상 체계 구축

- (국내) 시제품 확보로 임상진입 및 실용화를 통한 환자적용체계 마련

- (해외) 연구기관, 국제기구 등과 협력*하여 국제 임상연구 및 면역학적 
감시 체계 가동을 통한 임상 기간 단축 추진

      * 감염병혁신연합(CEPI) 지정 실험실(central lab) 인증 등 추진하여 임상 협력 체계 강화

○ (감염병임상연구센터) 임상시험 네트워크 및 국가 공용CRO 운영 등을
통한기획·효능평가·표준물질지원등신속임상연구전담조직등체계마련

    * 국립감염병연구소 서울분소 신설 추진(500억원, 6년)

○ (긴급대응매뉴얼) 감염병 위기 단계별로 현장 중심의 전주기 협력
신속체계 가동을 위한 매뉴얼* 마련

    * 과기부기초·기전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(모의훈련 등)과 연계하여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
중심의 R&D 위기대응 단계별(예측, 진단,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) 매뉴얼 마련

- 산⸱학⸱연⸱관 임무중심의 시료확보-비임상 효능평가-임상진입-허가
까지 신속 긴급대응 및 협력 추진

 평가·보완 단계: 면역원성 및 치료임상 효능평가에 따른 적용 결정

○ (면역원성 평가) 백신접종자코호트기반의장기추적조사실시및정책반영

○ (효능평가) 치료제적용후임상효능평가, 변이발생시유효성분석등사후평가

○ (민간지원) (비)임상 효능평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검체분석
기관(GCLP) 운영, 약효평가거점실험실 확충* 및 활용 체계 강화

    * 현재 3개소(세포2, 동물1) → 6개소(신속대량약효평가, 중화능 평가, 대·중소 동물 평가 추가)

○ (시설·자원)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생물안전2/3등급, 국가병원체
자원은행, 질병청 생물안전4등급 활성화 방안* 마련

    * 공공 연구시설 및 병원체 자원의 민간 개발업체 이용‧활용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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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백신․치료제 개발 우선순위 목록(안)

○ 우선순위(안) : (공통)라싸, SFTS, 코로나19, 뎅기, 니파, 인플루엔자
(조류인플루엔자 포함) / (백신)치쿤구니아, 한타 / (치료제)메르스, RSV

  * ● 국립감염병연구소(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-백신사업단,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) 팬데믹 대비 

우선순위 병원체로 연구개발 추진중,  ▲ 연구개발 추진중(팬데믹 대비 우선순위 아님)

Family
(Genus)

백신 치료제 우선순위(안)

CEPI 
(100일) WHO 미 

NIAID
KNIID

백신센터
CEPI 
(100일) 

미 
NIAID

KNIID
신종센터

공통 백신 치료

Adenoviridae ▲
(Adeno55)

●

Anelloviridae ●

Arenaviridae
 •(라싸)
 •(남아메리카출혈열)

●
(라싸)

●
(라싸) ● ●

(라싸) ● ●
(라싸)

●
(라싸)

Astroviridae ●

Bornaviridae ●

Bunyaviridae
 • (크리미언콩고) 
 • (리프트밸리) 
 • (SFTS)

●
(리프트밸리)

●
(리프트밸리)
(크리미안콩고)

●
●

(크리미안콩고)
(SFTS)

● ● ●
(SFTS)

●
(SFTS)

Caliciviridae ●

Coronaviridae
 • (SARS,Cov19)
 • (MERS) 등

●
(MERS)

●
(SARS)

(코로나19)
(MERS)

◐ ●
(코로나-19) ● ●

●
(코로나19)

(MERS)

●
(코로나

19)

●
MERS

Filoviridae
 • (에볼라) 
 • (마버그)

●
(마버그)

●
(에볼라)
(마버그)

● ● ●  

Flaviviridae
• (뎅기) 
• (지카) 
• (웨스트나일)

●
(지카) ●

● 
(뎅기)

▲
(지카)

▲
(일본뇌염)

● ● ●
(뎅기)

●
(뎅기)

Hepadnaviridae ●

Hepeviridae ●

Herpesviridae ●

Orthomyxoviridae ●
(인플루엔자)

●
(조류인플루
엔자 포함)

●

●
(조류인플
루엔자 
포함)

●
(조류인
플루엔
자 포함)

Papillomaviridae ●

Paramyxoviridae
• (니파/헨니파)
• (RSV)

●
(니파/헨니파)

(RSV) 등

●
(니파) ● ●

(니파) ● ●
●

(니파)
(RSV)

●
(니파)

●
RSV

Parvoviridae ●

Picobirnaviridae ●

Picornaviridae ● ▲
(수족구) ● ●

Pneumoviridae ●

Polyomaviridae ●

Poxviridae ▲
(두창) ●

Reoviridae ●

Retroviridae ●

Rhabdoviridae ●

Togaviridae
• (치쿤구니야)

●
(치쿤구니야) ● ●

(치쿤구니야) ● ●
●

(치쿤구
니야)

Hantaviridae ● ●
(한탄)  ●

(한탄)

Nairoviridae ●

Peribunyaviridae ●

Phenuiviridae 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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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미국, G7 및 CEPI 등 100일 계획 현황 및 시사점

※ 미국, G7, CEPI 등 선진국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대비하여
신속한 백신·치료제 개발(100일 이내)을 목표로 다양한 미션 추진 중

□ 미국

○ 대유행 대비 계획(‘21.9., 백악관)*에 따르면 감염병 대유행과 생물학적 위협에
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 후 100일 내 백신 설계·테스트 검토 추진

   * 미국 130일, 전세계는 200일까지 백신 생산 및 배포(7~10년 동안 653억 달러
(약 77조원) 투입 예정)

□ G7

○ 신종 감염병 위협 감지 후 10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진단,
치료제 및 백신의 대비를 위한 공동미션* 제시(‘21.12월, G7)

    * R&D 투자를 통해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 DTV(진단, 치료, 백신) 시제품 준비, 
Disease X 대비 연구개발을 통한 DTV 기술발전 및 국제기구 협력 추진

□ CEPI

○ WHO가 ’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(PHEIC)’를 선언한 첫 100일 이내
백신 개발·공급 가능한 패러다임* 제시(‘22.11월, CEPI)

    * 병원체 조기탐지를 위한 국제역량 강화, 팬데믹 대응 표준형 백신개발, 국제적 
임상실험 네트워크 구축, 신속한 백신 효능평가법(면역선행지표) 개발 및 생산

< CEPI 시나리오 기반 미국과 국내 100일 개발 가능성 비교 >

CEPI 시나리오

검토항목

100일 

기준
미국(NIAID) 한국(감염병硏)

임상 1,2상을 

대체할 근거 

데이터 활용 

가능성

적합 플랫폼 구축 ● mRNA mRNA(개발 중)

프로토타입 확보 ●

(’21) 바이러스 계열 대상 

프로토타입 백신 개발 및 

항바이러스 약물 발견(AViDD) 추진

(’24) 백신 프로토타입 구축 

신규 추진

안전성/투약 

데이터 확보
●

프로토타입 개발 목표 달성 시 

임상 1상 완료 및 데이터 확보 예정
-

임상 3상 

단축 가능성

임상시험 

네트워크 기반 

신속 임상(단회)

●

국가 주도 대규모 신속임상 

체계 보유(ACTT, ACTIV)

+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(’23, 현재) 감염병硏-NMC 

감염병임상연구체계 구축 중

동물가교시험모델 

구축 및 규제 

수용

●

두창 등 생물테러 병원체 대상 

동물실험갈음규정(Animal 

Rule) 존재

-

종합 검토 결과 100일 개발 가능
공백영역에 대한 중점 

투자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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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2  신·변종 감염병 대응 R&D 지원체계 강화

 임무중심 감염병 R&D 총괄기획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

○ (임무중심 R&D) ｢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R&D 추진전략(‘22~’26년)｣에
따라신변종감염병 R&D포트폴리오마련(～̀23년), 공백영역발굴및중점투자

- (추진체계)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“감염병특별위원회”와 연계하여,
범부처 위원회 및 전문가 협의체 논의체계*를 통한 R&D 체계 구축

    *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,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(8개부처청 국장급), 
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(법정위원회)와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가 참여하는 감염병
연구포럼 (9대 중점분과)을 중심으로 기획 추진

○ (신속대응 R&D) 감염병위기시선제적인 기술 확보와 기존 개발된 시스템
및기술들이현장에신속하게연계·적용될수있는신속대응 R&D마련* 추진

    * (Fast Track 型 긴급연구 체계) 공고 기간 단축(1달→2주 이내) 또는 생략, 제출 
서류 및 평가절차 간소화, 기 개발된 기술의 활용·고도화를 통한 현장 적용 등

- (추진체계) 과기부-행안부-질병청이 공동으로 참여*하되감염병분야의 경우
긴급수요발굴및현장적용등을위해범부처방역체계고도화사업단** 활용

    * 1기사업(‘19년~’24년) 과기부/행안부, 2기사업(‘24년~’28년) 과기부/행안부/질병청
   ** 종합지원허브 내 방역연계사업단에서 감염병분야 수요발굴, 연구개발 및 현장적용 추진

 신·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 R&D지원 강화

○ (현장적용) K-방역 고도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수요 발굴, 기술개발
및 실증, 성과확산 등 R&D 全단계에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추진

- (방역현장) 미래 방역체계 구현에 필요한 감시, 예측·차단, 진단, 방역
물품개발·검증기반고도화연구개발지원및감시차단기술첨단화추진

    *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&D사업(복지부, 질병청, 과기부 등 8개 부처·청 참여중, 
’23∼’27년(총 5년, 질병청 ’23년 13억원 지원)

   ** 신종감염병대응체계고도화기술개발사업(행안부, ‘21~’24년(총 4년)) 신변종감염병대응
플랫폼핵심기술개발사업(과기정통부, ‘21~’24년(총 4년))

- (의료현장) 신종 감염병 재난 대비 의료안전강화를 위하여 구조·
치료시스템·장비·인력에 대한 최적화 기술개발 연구지원 추진

    *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(복지부, ‘22~’24년(총 3년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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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지역사회) 넥스트팬데믹에대비할수있는지역중심의 대응역량확보를
위한역학·대중교통·다중이용시설감염병관리최적화기술개발지원추진

※ (참고) 중기부, 글로벌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‘K-바이오 랩허브’구축·운영

 ▪ (K-바이오 랩허브) 백신·치료제 등 분야의 글로벌 의약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
위한 특화지원 체계 구축

 ▪ (초격차 스타트업 육성) 미래혁신성장을 선도할 치료제, 백신 개발 중심의 바이오
‧헬스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‧육성

 대유행 대비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

○ (국제협력) 글로벌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, 국내·외 연구기관 간
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차원의 국제공조 및 허브역할 강화

    * 국제협력 연구 수행 시, 지속적인 파트너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관 지정 및 장기 지속 근무 추진

- (對 선진국*) ▲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확보, ▲미해결 감염병
대상 신규 치료제 발굴 등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** 추진

    * (협력대상) 美NIAID, 덴마크국립혈청연구소, 싱가포르국립감염병센터, 국제기구WHO 및 CEPI 등
   ** (공동연구) ➀(PREMISE) 한-미 SFTSV 항체치료제개발관련 공동연구 추진중, ➁(STRIVE) 

한-미 코로나19 치료제 공동 임상연구 추진중, ➂(RePORT-Korea) 결핵코호트연구 추진중, 
④韓출연(연)-美대학(UPENN‧로체스터대 등)과 차세대 백신개발 공동연구 추진중 

- (對 중저소득국*) 해외연구거점 구축을 통한 자원·정보 확보(병원체·검체)

및 연구지원 등 국내외 기관 간 창구역할** 수행

    * (거점구축대상) 베트남국립위생역학연구소, 에티오피아아프리카CDC, 필리핀열대의학연구소 등
   ** 과기부국제협력센터, APIS 등, 복지부라이트재단, 질병청ODA 등 기존 추진중인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

연계, 해외연구거점구축을 위한 단계별 접근전략 마련하고 안정적·체계적인 협력 추진

 한국형 ARPA-H 프로젝트 추진

○ (사업목적) 「한국형 ARPA-H 프로젝트(가칭)」사업을 추진, 다양한
혁신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한 위기대응 등 보건 안보 확립

- 초고난도 기술 장벽으로 그간 시도되지 못했지만, 위기대응 및 국민 건강
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수있는도전적·혁신적·적시적 연구개발 지원

    * 팬데믹 발생시 100일 내 백신·치료제 개발 보건안보 대응을 임무로 설정하고 
임무해결을 위해 기술·스펙·개발방식 등을 제한하지 않고 해결이 필요한 문제만 
제시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활용한 창의적·도전적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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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추진체계) 위기대응·국민건강증진을위한 도전적연구개발의적시성·효과성
극대화를 위해 ‘임무 트랙(Mission-Track)’과 ‘신속 트랙(Fast-Track)’ 마련

- (임무트랙) 국민의 생명 보호,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달성해야 할 임무를
중심으로 도전적 문제*를 도출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

     * 해결 시 파급효과가 크지만, 실패 가능성이 높거나 장기 투자가 필요하여 민간
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보건의료·복지 분야 도전과제

- (신속트랙) 팬데믹발생시치료제‧백신개발에 R&D예산을즉시투입하는등
보건안보를 위협하는긴급상황발생시대응할수있는지원구조마련

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추진

○ (인력양성) 기초부터 응용개발, 임상연구, 생산공정, 품질관리 등 
특화분야별 인력 육성으로 백신 개발·생산역량 고도화

- (연구인력) 감염병 기초연구 및 치료제‧백신개발, BL3 활용 연구
지원 인력 등 감염병 전문 연구인력 양성

- (임상전문인력) 임상시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현장 수요에 부합
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

- (생산공정) 실습시설 신규 구축 및 연계로 대학·민간 실습역량
강화하여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생산 전문인력 양성

연구개발
 ‣ 감염병 기초연구 및 치료제‧백신개발, 전임상시험 및 BL3활용 연구서비스인력 

양성 → 과기부 매년 200명(‘23년~)

임상시험
 ‣ 임상시험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전주기 실무역량 갖춘 전문인력(데이터관리자, 임상

시험 감독 등) 양성 교육과정 운영 → 복지부 매년 2,100명(‘21년~)

규제과학
 ‣ 해외 규제기관(WHO 등) 인허가 지원교육 수행 → 식약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

매년 300명(‘24년~)

생산공정
 ‣ 백신 특화 생산·공정 교육과정 개발, GMP 시설 활용한 산업현장 핵심인재 양성
  → 복지부한국형NIBRT 3,500명(‘21년~’25년), 복지부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사업1,100명('19년~'23년), 

산업부백신실증지원센터 1,500명('22년~'26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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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3 위기대응 의료제품 신속공급 기반 마련

 신속 규제서비스 및 맞춤형 지원

○ (신속심사) 감염병 대응 제품별 전담심사팀 구성, 개발단계부터
분야별(임상, 품질 등) 전주기 밀착상담, 신속 심사로 빠른 도입 지원*

     *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

○ (자급화) 긴급필수 위기대응 의료장비 국산화 계획 마련, 개발⸱허가⸱
임상시험 등 제품화 지원

     * 민관공동개발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⸱허가⸱사용까지 지원

○ (백신⸱치료제) 의료제품의안전성⸱유효성 평가기준 제시 등 기술적 지원
     * (백신) 임상지원협의체 운영 및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 제공 
    ** (치료제) 신종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평가기준 개발, 개발자 맞춤형 상담 등

 신‧변종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

○ (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)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제품화에
필요한기술체계적 지원, 규제전문 인재양성 등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

     * 국가 셀뱅크 구축·운영(‘22년~),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및 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 
지정·운영(’23년~), 기업 맞춤형 1:1 제품화 컨설팅, 최신 기술·규제 정보제공 등

○ (특수시험검정동) 백신 국가품질관리 기술 개발 및 국가출하승인을
위한 고위험 병원체 취급 특수 실험실 증축⸱운영

     * (증축) ~‘23년, (주요시설) BL3 실험실, 무균실험실, RNA 실험실 등 37실

 규제과학 R&D 지원

○ (R&D 코디) 국가 R&D 기획부터 규제대상 여부, 제품분류, 평가
기술 필요성을 동시 검토하여 맞춤형 제품화 컨설팅 연계 지원

○ (감염병 대응 R&D) 백신·치료제 제품화 개발 지원 및 체계적인
유통·사후관리 선진화 연구(’22~‘25년)

     *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평가 기술개발,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후 
안전관리 기술 선진화, 감염병 예방물품 안전관리 등

 의료제품(코로나19 치료제) 보험급여 신속 등재 지원

○ (신속등재) 코로나19 엔데믹 대비 건강보험 지원체계 전환 및
제약사 및 관계부처(식약처, 복지부 등) 협업을 통한 신속 등재 추진*

     * ➊식약처 허가 완료 전 급여결정 신청(심평원), ➋신속급여 적정성평가(약제급여
평가위원회, 5개월), ➌약가협상기간 단축 검토, ➍건정심 심의⸱의결 거쳐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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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향후 추진계획

과제 구분 주관부처 협조부처 추진일정

(과제1) 감시예방

 신·변종 감염병 예방 및 조기 감지 시스템 강화

➊ 신·변종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 구축 - - -

1. 사건기반 감시 등 해외 유행 감시체계 강화 질병청 - ’23년~

2. 국내 발생 조기발견 등을 위한 체계적인 호흡기 
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질병청 - ’23년~

3. 다양한 보완적 감시 적극 도입 질병청 농식품부, 
통계청 ’23년~

4. 감염병 종합 지능 플랫폼 도입 질병청 - ’24년~

5. 감염병 감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질병청
농식품부, 
환경부,
식약처, 

’24년~

➋ 종합상황실(EOC) 기능강화 및 위험평가 고도화 - - -

1. 감염병 종합상황실(EOC) 역할 및 기능 강화 질병청 - ’23년~

2. 위험평가체계 고도화 질병청 - ’23년~

➌ 글로벌 보건 안보 선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강화 - - -

1. 해외 주요국과 기술지원⸱협력 강화 질병청 외교부 ’23년~

2. 체계적인 해외 정보 수집 기반 조성 질병청 외교부, 
인사처 ’23년~

3. 글로벌보건안보(GHS) 조정사무소 설립 및 다자
협력 거버넌스 구축 질병청 외교부, 

행안부 ’23년~

(과제2) 대비대응

 신속한 대응 조치로 유행 확산 차단 및 대규모⸱장기 유행 대응의 지속가능성 확보

➊ 해외출입국 관리 및 인프라 고도화 - - -

1. 출입국관리 체계 개선 질병청 - ’23년~

2. 검역시설 등 인프라 확충 질병청

문체부, 행안부, 
국토부,

복지부, 경찰청, 
소방청

’25년~

3.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정비 질병청 - ’23년~

➋ 유행 병원체 조기 특정 및 충분한 진단역량 확보 - - -

1. 감염병병원체 조기 파악 위한 기술 및 역량 고도화 질병청 - ’23년~

2.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, 신속한 진단시약 도입 및 
검사기관 확대 질병청 식약처 ’23년~

3. 대규모 확산 상황에 맞는 진단역량 확보 질병청 - ’23년~

➌ 대응전략 최적화 위한 초기사례 심층분석 및 유행예측 강화 - - -

1. 신속한 초기대응 및 역학적 특성 규명 질병청 - ’23년~

2. 감염병 유행 예측 및 정책 효과 분석 역량 강화 질병청 - ’23년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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➍ 초기대응 물자·장비 비축 및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- - -

1. 발생 초기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상시 비축 질병청, 조달청 - ’23년~

2. 방역물자 및 위기대응 의료제품 수급관리 개선 질병청, 식약처 - ’23년~

3. 중환자실 등 운영에 충분한 의료장비 확보 및 
관리체계 개선 질병청 - ’23년~

4.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응 치료제⸱백신 비축 질병청 - ’23년~

5. ICT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행안부 - ’23년~

➎ 신종감염병 대응 종합훈련(Full-scale) 실시 - - -

1.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
및 훈련기법 개발 질병청 관계부처 

합동 ’24년~

2. 국가 신종감염병 대응 범부처 종합 현장훈련
(Full-scale) 체계 마련 질병청 관계부처 

합동 ’25년~

➏ 충분한 상시 대응 인력 확보 및 비상동원체계 정비 - - -

1.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 질병청 행안부 ’23년~

2. 지자체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및 비상동원체계 구축 질병청 - ’23년~

3. 중환자실 및 감염병 병동 등의 전문인력 확충 복지부 교육부 ’23년~

4. 의료인력 부족 시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국방부 ’23년~

5. 의대생 등 의료인 대상 감염 관련 교육 강화 복지부 - ’23년~

➐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 - - -

1. 중환자 치료 중심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질병청, 
복지부 - ’24년~

2.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
거버넌스 구축

질병청, 
복지부 - ’24년~

3. 병상 평가 및 질 관리 강화 질병청, 
복지부 - ’24년~

4. 중증도에 따른 환자 격리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질병청, 
복지부 - ’24년~

5. 유행상황 대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 복지부 질병청 ’24년~

➑ 백신 치료제 확보 및 체계적 접종·투약 방안 마련 - - -

1. 백신⸱치료제 신속 도입 기반 마련 질병청 국조실, 
식약처 ’23년~

2. 30일 내 전국민 백신 접종가능한 인프라 대비 질병청 - ’23년~

3. 실시간 접종효과⸱이상반응 감시 및 보상체계 정비 질병청
식약처 - ’23년~

➒ 사회대응 체계 정비 및 분야별 감염관리 수준 향상 - - -

1. 방역 조치의 효과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
합리적 사회대응 질병청 - ’23년~

2. 감염예방수칙의 생활화 및 건강지킴문화 확산 관계부처 
합동 - ’23년~

3. 분야별 감염병 예방⸱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관계부처 
합동 - ’23년~



- 58 -

과제 구분 주관부처 협조부처 추진일정

➓ 감염취약 시설 집단 보호체계 강화 - - -

1. 대응지침 및 평가체계 개선 복지부 - ’23년~

2. 지자체 역할 강화 및 대응체계 정비 질병청, 
복지부 - ’23년~

3. 근거중심 정책수행을 위한 조사⸱보고체계 개선 질병청, 
복지부 - ’23년~

4. 감염관리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 질병청, 
복지부 - ’23년~

5. 집단감염 발생시 진료⸱돌봄 체계 구축 복지부 - ’23년~

(과제3) 기반

 효과적 위기관리 및 전사회적 협력 대응 기반 조성

➊ 위기관리 거버넌스 정비 및 조직 역량 강화 - - -

1.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
   거버넌스 정비 질병청 복지부, 

행안부 ’23년~

2. 방역⸱의료 대응 핵심기관 기능 강화 및 역량 확대 질병청 행안부 ’23년~

3. 전문가 자문체계 개편 질병청 - ’23년~

4.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기반 강화 질병청 기재부 ’23년~

5. 감염병 재난 시 신속 의사결정 위한 지자체 역량 
강화 지원 행안부 - ’23년~

➋ 안정적 대응 기반 마련 위한 법･제도 정비 - - -

1.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대응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질병청 복지부 ’23년~

2. 감염병 재난의 탄력적 대응 위한 위기경보⸱평가 
체계 개선 질병청

국조실, 
복지부, 
행안부

’23년~

➌ 전략적 위기소통 기반 강화 - - -

1. 전략적 위기소통 강화 질병청 행안부 ’24년~

2. 인포데믹 대비⸱대응 체계 구축 질병청 경찰청,
방통위 ’24년~

3. 백신⸱치료제 이상반응 및 불신에 대한 안정적인 소통 질병청 - ’24년~

➍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- - -

1. 신종감염병 대응 효율화를 위한 방역통합정보
시스템 구축 질병청 - ’23년~

2. 감염병 정보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
및 활용도 제고 질병청 - ’23년~

(과제4) 회복

 감염병 위기 충격 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

➊ 위기상황에도 견고한 취약계층대상 복지체계 정비 - - -

1. 돌봄체계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 복지부 - ’23년~

2. 감염병 위기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복지부 - ’23년~

➋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상별·분야별 지원체계 확립 -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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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감염병 치료로 인한 소득공백 방지체계 마련 복지부 - ’24년~

2.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취약분야 지원체계 개선
중기부, 

농식품부, 
해수부

- ’23년~

➌ 감염병 재난 트라우마로부터 국민 정신건강 회복 지원 - - -

1.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복지부 - ’22년~

2.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마련 복지부 - ’23년~

➍ 공중보건위기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확보 - - -

1.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혁신 복지부 - ’23년~

2.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복지부 - ’23년~

3.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대형 종합병원 체질 개선 복지부 - ’25년~

(과제5) 연구개발

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&D 지원 혁신

➊ 백신 치료제 신속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 - - -

1. 대비 단계: 팬데믹 발생 전 신속 개발 체계 구축 질병청, 
식약처

복지부, 
과기부,
산업부

’23년~

2. 대응 단계: 팬데믹 발생 시 신속 개발 질병청

복지부, 
과기부,
산업부, 
식약처

’23년~

3. 평가⸱보완 단계: 면역원성 및 치료임상 효능평가에 
따른 적용 결정 질병청 - ’23년~

➋ 신·변종 감염병 대응 R&D 지원체계 강화 - - -

1. 임무중심 감염병 R&D 총괄기획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질병청
복지부, 
과기부,
행안부

’23년~

2. 신⸱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 R&D지원 강화 질병청
복지부, 
과기부,
행안부

’23년~

3. 대유행 대비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질병청 산업부, 
중기부 ’23년~

4. 한국형 ARPA-H 프로젝트 추진 복지부 - ’24년~

5.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추진

질병청, 
복지부, 
과기부, 
산업부, 
식약처

- ’23년~

➌ 위기대응 의료제품 신속공급 기반 마련 - - -

1. 신속 규제서비스 및 맞춤형 지원 식약처 - ’23년~

2. 신⸱변종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식약처 - ’22년~

3. 규제과학 R&D 지원 식약처 - ’22년~

4. 의료제품(코로나19 치료제) 보험급여 신속 등재 지원 복지부 - ’23년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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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 신종감염병 대응 경험별 시사점

□ 신종감염병 유행 발생

□ 신종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선내용

국내 발생규모 개선 내용 대응주체

SARS

(2003년)

▪17명 의심환자

▪3명 추정환자

▪사망자 없음

▪질병관리본부 설립(검역소 통합)

▪격리병상 확충

▪WHO, IHR개정(2005)에 따른 국내 법⸱
대응체계 개선

방역당국

신종

인플루엔자

(2009~

2010년)

▪75만명 발생

▪263명 사망

(집계중단 후 

표본감시 전환)

▪항바이러스제, 개인보호구 비축 확대

▪인플루엔자 연구개발

▪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신설

방역당국

+

의료계

메르스

(2015년, 

2018년)

▪(’15) 186명 발생

       38명 사망

▪(’18년) 1명 발생

▪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

 -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

 - 24시간 EOC 운영

 -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

 - 신속진단체계

 - 역학조사관 확충

 - 중앙⸱권역 전문병원

 - 의료감염관리 강화

방역당국

+

의료계

+

지자체

코로나19

(2019년)

(’23.4.29.기준)

▪약 3,111만명 발생

▪34,474명 사망

<주요 개선 필요 내용>

▪공기전파 관련 병원 인프라 확충

▪감염취약시설 관리체계 보완

▪취약계층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

범부처

범사회

☞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따른 장기적인 전략과 대응체계 구축을 
통해 범사회적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큰 팬데믹 대비 필요

인플루엔자 H1N1(2009년)

코로나 바이러스
SARS(2003년), MERS(2015년, 2018년), 

COVID-19(2019년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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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 신종감염병 대비 계획 이행 전후 변화 양상

구 분 현재는(AS-IS) 앞으로는(TO-BE)

감시예방

▪다양한 감시 수행중이나 분절적 관리, 

대표성 부족 등으로 활용도 제한

▪글로벌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정보 

수집 취약

▪K-방역 인지도는 높으나 국제보건정책 

의제 주도 미흡

▶

▪더 민감하고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및 통합적 

관리로 위기징후 조기감지하여 선제적 대응

▪현지근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

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획득

▪보건분야의 중심국(pivot state)으로 

글로벌 정책 리더십 강화

대비⸱대응

▪강한 3T전략으로 효과적인 초기대응

하였으나 전통적 기술·방법론에 주로 의존

▪유행시 마다 반복되는 병상⸱인력 부족

으로 다급한 대응

▪지역간, 지역내 병상불균형으로 병상이 

있어도 여러 병원 전전

▪유행만 끝나면 대응조직 해체, 

  새 유행 시 새로운 인력으로 대응

▪장기간 개선되지 않는 중환자실 등 필수 

의료 분야 인력 부족

▪취약한 3密 환경, 감염병 전문 인력 부족

으로 집단감염 빈번 및 건강피해 가중

▶

▪핵심 신기술 확보 및 예측·분석장비 고도화로 

신종감염병(Disease X) 유행에도 민첩하게 대응

▪상시병상 3,500개 확보 및 질관리로 

안정적인 위기관리

▪권역완결형 대응체계 구축 및 병상자원 등 실시간 

공유로 One-stop 병상배정 등 효율성 극대화

▪감염병 대응 상시조직 구성으로 경험 

축적 및 대응 역량 강화

▪체계적⸱지속적 지원으로 필수의료 분야 

인력 안정적 확보

▪환기구조 개선 등 환경 개선, 교육훈련 및 

평가 강화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로 전환

기반

▪문제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사후적 

법⸱제도 개선

▪카톡, 엑셀로 역학조사, 병상배정 입력

하는 비효율적 구조

▪숫자 위주 데이터 및 사용자 친화적

이지 않은 시스템

▶

▪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 가능한 

체계적⸱선제적인 법⸱제도 마련

▪Digital 혁신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

효율성 극대화

▪대시보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보 

시각적으로 쉽게 제공

회복

▪아파도 치료에 집중할 수 없는 소득

공백, 저소득층은 더욱 취약

▪자영업자·소상공인 온전한 피해보상 

지원, 단, 시기는 다소 지연

▶

▪상병수당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아파도 

쉴 수 있는 소득 지원체계 마련

▪보상기준⸱제도 사전정비로 위기 발생 시 

즉각 지원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

연구개발

▪핵심기술 미확보로 해외백신·치료제 의존, 

적시확보 애로

▪방역적 필요성과 괴리된 R&D기획 및 

소규모 분산투자

▶

▪mRNA 등 핵심기술 보유하고 100일/200일 내 

백신·치료제 신속개발하여 국내제품으로 위기대응

▪방역정책에 기여하는 체계적·집중적 

R&D 투자로 성과 가속화


